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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

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성장

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 제

고를 위한 통합적 개발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개도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기반 구

축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에 가입하고,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

된 G20 정상회의에서 정부는 개발의제 논의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G20 체제하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

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차별화된 개발협력정

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 국제경제연구소에서는 개도권 경제와의 협력기반 확

대 차원에서 무역, 투자, ODA를 연계한 성장기반 확충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역점을 둔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

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이번 ODA 연구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Major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Aid for Trade 

In Soo Kang, Yoocheul Song, and Jin Soo Yoo 

 본 연구는 무역 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의 국제적 현황과 핵심 이슈를 

소개하고 AfT를 통한 무역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요인

들과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로 되는 제반 정책을 검토하였다. 성공적

인 AfT를 위해 UNCTAD, UNDP,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

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정책의 우

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

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또한 AfT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국제적 논

의내용 중 가장 중요한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를 소개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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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축, 보편

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s)의 보편적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금 동원 등의 측면에

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원조가 사회지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국의 자생적 성장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근본적

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개발의제는 인도주의적이고 자선적인 원

조를 넘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와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강조하고 있는 G20 개발의제는 성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MDGs

를 포괄하는 개발격차 해소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20 개발의제에서는 원조와 연계된 수원국의 성장 저해요인이 

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개발경험공유가 강조되고 있고, 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물적

공여 효과보다는 원조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유발하는 촉매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는 원칙들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적용

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발전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정책재

량(policy space)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수원국 

발전전략에 대한 공여국의 정책조율(alignment)이 강조되고 있다.

G20 개발의제가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논의되는 사항 중 가장 중요시해

야 할 분야는 무역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이다. AfT는 OECD와 WTO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 분야로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적 빈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Af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능력 배양과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조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G20 개발의제가 강조하

는 개발효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빈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은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해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 일본과 같이 AfT 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조차도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성장 중심

의 개발효과를 강조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한 선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fT 원조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fT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



(scope)의 적절성,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등 AfT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하였다. 또한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와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정책목표 설정(wrong targeting), 국별 경제구조와 관련 정책의 차이, 

‘신뢰(credibility)’ 문제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등 무역개혁과 모순

되지 않는 정책들(compatible policies)과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complementary policies)의 역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조사, 벤치마킹기법, DTIS, 가치사슬분석 등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과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과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미국의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제약요인 분석방법 그리고 성장진단분

석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

한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한편 무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가 생산성과 투자이기 때문에 



AfT와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

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이기 때문에 이의 

세부적인 내용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무역 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무역 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점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 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의 필요성, AfT의 정책방향 설정과 진단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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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국제적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적 거시경제 공조와 금융규제 개혁 등에 관한 논의에 더하여 모든 

국가가 성장을 공유하자는 취지의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를 채택하였다.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G20 개발의제는 인도주

의적이고 자선적인 원조를 넘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와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UN의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등 기존의 원조는 빈곤 감

축, 보편적 초등교육 확대, 양성 평등, 질병 퇴치, 모자보건의 향상, 유아사망

률 감축, 환경의 지속성 확보,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8개 분야를 선정하고 

60개의 구체적 측정지표를 채택하여 2015년까지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공여국과 수여국은 이를 통해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수요(Basic Human 

Needs)의 보편적 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자금 동원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원조가 사회지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국의 자생적 성장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궁극

적 목표를 근본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50년대 이후 시대적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시대별로 원조의 방향도 변해

왔지만 원조의 효과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김종일(2011)에 

논의된 바와 같이 1950~60년대 개발원조는 저소득국의 저개발 이유가 자본 

부족에 있다고 보고 수원국의 인프라 구축과 공업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였

다. 그러나 1970년대 개도국의 외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장지향적 개발의 

한계가 노정되었고, 그 결과 1980년대 원조정책의 방향도 전환되었다. 개도

국의 빈곤층에 대한 교육과 보건, 농촌개발, 사회서비스 등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미시적 사회적 문제로 초점이 바뀐 것이다. 또한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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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해체에 따른 냉전체제 종식 이후 개도국의 잘못된 정책과 통치구조

(governance) 개선 없이는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원조를 개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러나 무역 투자자유

화,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가 확산되면서 수원국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여국 

중심의 일률적 개혁이 강요되어 원조의 효과성이 크게 떨어졌고, 그 결과 

원조 규모 자체도 감소하였다. MDGs의 설정 이후 원조 규모가 다시 증가하

긴 했지만, MDGs가 지향하는 사회개발 위주의 원조정책이 지속가능한 효과

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성장지향적 개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바로 G20 개발의제가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

서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다. G20 

개발의제는 성장과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MDGs를 포괄하는 개발격차 해소

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 

G20 개발의제는 원조와 연계된 수원국의 성장 저해요인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경험 공유를 강조하며, 원조를 통한 직접적인 물적 공여 효과보다는 

원조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유발하는 촉매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G20 개발의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제시하는 원칙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차이를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1) G20 개발의제 9대 중점 분야 중 식량안보, 복원력 있는 성장, 금융 소외계층 포용은 직접적으
로 빈곤 문제에 영향을 주는 분야이고, 인프라 투자,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투자와 고용창
출, 국내재원 동원, 개발경험 공유는 개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자립적 경제구조 달성을 
위한 분야이다(김종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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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되게 적용된 데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발전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개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별 국가의 정책재량(policy space)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

한 점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수원국 발전전략에 대한 공여국의 

정책조율(alignment)이 강조되고 있다.

G20 개발의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사항 중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분야는 무역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 

분야이다. AfT는 OECD와 WTO가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조 분야로,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

효과가 전반적인 빈곤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AfT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능력 배양과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조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G20 개발의제가 강조하는 개발효과성과 직접적

인 관계가 있다.  

빈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은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들

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AfT의 중요성이 커지고는 있다. 그러나 그 성과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 일본과 같이 AfT 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 사이에서조차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G20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성장 중심의 개발효과를 강조한 한국 입장에서는 이에 

관해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fT 원조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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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2장에서는 AfT의 국제 현황을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AfT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한 뒤 AfT를 통한 무역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4장에서는 AfT의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제반 정책과 유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5장에서는 성공적인 AfT를 위해 UN을 중심으로 UNCTAD, FAO, UNDP, 

UNIDO,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진단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

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다. 6장에서는 AfT와 투자의 연관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역이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가 생산성과 투자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인데, 이 장에서 이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7장에서는 무역 투자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 동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장 서 론  23  

제2장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의 

현황

1. AfT의 범위와 배경

2. AfT의 현황



24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1. AfT의 범위와 배경

최근 원조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대두된 무역관련 원조(AfT)는 개도국들

이 교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빈곤을 퇴치하는 데 장애가 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무역 관련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를 의미한다. 2005년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개도국과 최빈국의 무역 증진이 경제발전과 빈곤 퇴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AfT의 확대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홍콩선언을 공표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구체적으로 AfT가 개도국, 특히 

최빈국(LDCs)의 공급 측면 능력 배양과 WTO 체제에서 무역 확대를 

통한 혜택을 시현할 수 있는 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OECD/DAC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AfT가 WTO와 공동 작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2-1]에 나타난 것처럼 AfT는 당초 무역정책과 무역 관련 규제, 통상

협상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의미하였으나, 민간부문의 발전이나 무역 관련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급 측면의 능력 배양(supply side capacity building)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무역 관련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나 무역 관련 수요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990년 이후 GDP 증가율에 비해 무역 증가율이 3배에 달할 정도로 교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무역을 경제성장과 빈

곤 감축의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크게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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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및 규제
무역 촉진

무역 관련 인프라
·운송 및 보관
·통신
·에너지

생산능력 배양
·은행·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농업 등 1차산업
·제조업, 관광

무역 관련
구조조정

기타
무역 관련 수요

그림 2-1. 무역관련 원조(aid for trade): 의제(agenda)의 확대

첫째, 세계경제와의 저조한 무역통합 국가군: 분쟁이나 지배구조(governance)

의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거나, 공급 측면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국가 또는 

세계시장 진입에 여러 가지 장벽을 가진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국내 파급효과가 적은 낮은 수준의 교역 확대 국가군: 무역은 증가했

으나 무역 이외의 다른 부문으로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치지 못해 무역이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국가군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산업 중심

의 수출주도 전략을 가진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빈곤 감축 효과 없이 지대 추구적 교역만 확대된 국가군: 수출품목이 

비농산물 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 중 다수가 이에 해당한다. 이 국가

들의 경우 수출로 얻는 과실이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귀속되고 국내경제에 

재투자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

넷째, 적응능력이 취약한 국가군: 특혜무역의 감소(preference erosion), 

1차산품의 고갈과 관련된 문제 또는 소득탄력성이 낮은 품목의 과도한 특화, 

세계수요의 감소 등의 이유 때문에 세계경제와 무역통합 정도가 낮은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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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역이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에 큰 효과가 없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거시적 요인분석을 비롯해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무역 확대 그 자체가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성장이 반드시 

전반적 빈곤 감축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들 간에 연결고리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fT를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 AfT의 현황

가. AfT의 전반적 지원 현황

전체적인 원조 규모는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 1,41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AfT는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2009년의 AfT 규모는 약 400억 달러(약정 기준) 수준에 달해 2002~05년 

평균금액에 비해 60% 정도 증가하였고, 2007년에 비해서도 31% 증가하였

다. 이 중 절반 정도는 무상원조(grant) 형태로 대부분 최빈국에 지급되었다. 

2008년과 2009년 사이 AfT 총액의 변화는 2% 증가에 그쳤으나, 공여국과 

수원국 및 AfT 구성내역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2006년 무역관련 원조 이니셔티브(Aid-for-Trade Initiative)가 출범한 이

후 1,370억 달러가 AfT로 약정(commitment)되었다. 그중 44%가 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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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덴마크 프랑스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합계

I.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867 12,916 11,045 1,168 4,582 4,527 13,763 30,154 128,728 

I. 양자 ODA, net 2,029 7,723 7,322 891 3,628 2,918 8,868 26,123 91,500 

  a. 예산지원 90 200 -306 　 125 120 1,036 　 2,606 

  b. NGO 및 기타 민간기구에 대한 
지원 

195 24 141 19 238 245 382 　 2,844 

  c. 프로젝트형태 지원 1,368 2,655 6,159 593 1,161 783 3,753 　 24,809 

  d. 전문가 파견 및 기타 기술지원 59 1,511 219 181 279 108 　 　 4,610 

  e. 채무 경감 원조 46 1,476 21 　 19 　 182 186 4,034 

  f. 행정비용 167 506 732 33 233 216 399 1,784 5,746 

 II. 다자 ODA, net 838 5,192 3,723 277 954 1,608 4,895 4,032 37,228 

ODA 총 합계 2,912 14,270 18,852 1,203 4,582 4,527 14,091 30,961 141,320 

ODA/GNI(%) 0.90 0.50 0.20 0.12 1.10 0.97 0.56 0.21

자료: OECD.

표 2-1. 주요국의 ODA 현황(2010년)  
(단위: 백만 달러)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농업, 광업, 산림업, 관광 등과 같은 생산능력 배양

(building productive capacity) 분야에, 53%가 운송, 보관, 통신, 에너지 등과 

같은 무역과 관련된 경제 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 분야에 지원되었

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구조 전환과 수출다변화를 위해 이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밖에 무역정책(trade policy 

and regulation)과 무역 관련 조정(trade related adjustment)에 3% 정도 지원

되었다. 2009년에는 생산능력 배양 분야의 비중이 45%로 약간 증가하고, 

경제 인프라 분야가 51%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 두 분야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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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DAC, Aid activities database(CRS).

그림 2-2. AfT 분야별 지원 비중(약정 기준)
(단위: 십억 달러, 2009년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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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DAC, Aid activities database(CRS).

그림 2-3. AfT 분야별 지원 비중(집행 기준)
(단위: 십억 달러, 2009년 불변)

공여국의 의도와 정책 방향, 다년간 수행되는 지원사업들 때문에 AfT의 

약정액과 실제 집행액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집행액 기준으로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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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소득그룹별ㆍ분야별 AfT 추이 
(단위: 십억 달러, 2009년 불변가격 약정액)

이후 AfT는 매년 11~12% 증가했고, 2009년에는 290억 달러에 달해 2006년 

대비 40% 증가하였다.  

나. 소득수준별 AfT 지원 현황

소득수준별로 AfT가 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최빈국(LDCs2):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8~09년 사이에 전체 원조 규모는 2% 증가에 그쳤으나, LDCs에 대한 

원조는 20% 증가하여 2009년 전체 AfT 중 LDCs가 차지한 비중이 30.4%에 

달했다. 특히 원조 형태도 무상원조의 비중이 55%에서 66%로 증가하였다. 

2)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1인당 GNI가 825달러 미만인 국가를 최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826달러 이상 3,225달러 이하인 국가를 중저소득국(LMICs: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3,225달러 이상 10,065달러 미만인 국가를 중상소득국(UMICs: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으로 구분하고 있다(200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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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OECD-DAC, Aid activities database(CRS).
자료: 무역개발을 포함한 생산능력 배양에 대한 자료는 2007년 이후 CRS에 포함되었음.

무역관련 조정은 2007년 이후 자료만 있으며 그 규모가 작아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음.

그림 2-5. AfT의 지역별ㆍ분야별 배분 상태 
(단위: 십억 달러, 2009년 불변가격 약정액)

이는 AfT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빈국에 대한 AfT는 증가한 반면, 중저소득국과 중상소득국에 대한 원조

는 감소하였다. 중저소득국에 대한 AfT가 2009년에 전년대비 30%(50억 달

러) 감소한 이유는 인도와 이라크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 지역별 AfT 지원 현황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 증가가 두드러진다.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AfT는 2006년 이후 매년 20% 정도 증가하여 2009년에 16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2009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AfT가 

40% 가까이 증가한 130억 달러 수준에 달해 아프리카가 아시아를 제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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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원조 수원지역으로 부상하였다. 

2007년에는 아시아 지역이 107억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95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의 경우 2002년 이후 AfT 지원 금액이 100억 달러 대에서 정체되어 AfT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2002년)에서 42%(2007년)로 감소한 반면, 

아프리카에 대한 AfT 지원 금액의 비중은 같은 기간 30%에서 38%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아시아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인

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가 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비중이 높아

지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빈국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내륙 국가

들의 운송 인프라가 부족해 교역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중남미 지역으로의 원조도 60% 가까이 

늘어나 3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8년까지 최대 원조 수원지역이었던 아시아는 전년대비 18% 

감소했고, 유럽과 오세아니아도 각각 34%, 28% 감소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동과 남아시아, 인도, 이라크에 대한 원조가 감소하였으나, 아시아 

전체의 AfT 지원 금액은 2008년 54억 달러에서 2009년 154억 달러로 늘어 

절대금액은 증가하였다. 

라. AfT의 장기 추세

2007년에 양자 다자원조 총액이 1,287억 달러(약정 기준)였는데, 그중 

AfT가 254억 달러로 19.7%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2~05년 평균에 비해 

21%가 증가한 금액으로, 1990년대에 감소세를 보이던 AfT 비중이 2000년경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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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ODA와 AfT의 장기 추세
(단위: 십억 달러, 2006년 불변기준 약정액)

그러나 UN의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보건과 교육 등 MDGs와 직접

적으로 관계된 분야의 원조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림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AfT가 전체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원조효과성보다는 개발효과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 

분야의 비중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AfT 주요 공여국과 수원국

AfT 공여국 그룹은 24개 DAC 공여국과 3개 Non-DAC 공여국, 20개의 

다자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에는 상위 10개 공여국(공여기관)이 약정

액 기준으로 전체 AfT의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개 공여국(공

여기관)이 전체 ODA의 74%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공여국의 

경우 AfT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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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AfT 상위 10개 공여국(공여기관) 
(단위: 십억 달러, 2009년 불변기준 약정액)

일본과 미국의 양자(bilateral) AfT 규모는 2009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

만, 세계은행과 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AfT 규모는 큰 폭으로 상승

하여 공여국별로 AfT 지원 추이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개별 공여국

의 경우 영국(19억 달러, 18% 증가), 한국(9.35억 달러, 67% 증가), 노르웨이

(7.75억 달러, 29% 증가), 벨기에(5.42억 달러, 74% 증가), 핀란드(3.57억 

달러, 87% 증가) 등의 AfT가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과 미국은 각각 37%, 

31%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다자기구를 통한 AfT는 2008년 대비 28%(60

억 달러) 증가하여 17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체 AfT의 42%에 해당

하는 금액이다. 반면 양자 AfT 규모는 20%(60억 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해 다자원조와 양자원조 간 대응방식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즉 세계은행 등 다자원조의 경우 AfT를 통한 무역 증진

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의도가 강했고, 양자원조의 경우 사회적인 부문

(social sector)에 대한 지원 비중의 증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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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은 양자원조의 경우에도 AfT의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려나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2002년 이후 AfT 총 약정금액은 2,380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47% 

(1,110억 달러)가 아시아 국가에, 34%(810억 달러)가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

되었다. 상위 8개 수원국은 모두 아시아 국가들이며, 인도(160억 달러), 이라

크(150억 달러), 베트남(148억 달러)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에티오피아, 이집트, 탄자니아, 모로코, 케냐가 20대 수원국 

안에 들어 있다.

약정액 합계

자료:

표 2-2. AfT 상위 20개국의 수원 금액 현황(2002~09년)
(단위: 백만 달러, 2009년 불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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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수원 자격이 있는 157개 국가 가운데 전체 AfT 중 상위 10개국의 

수원 비중이 45%, 상위 25개국의 수원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개국의 수원 비중은 1.5%, 하위 100개국의 수원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

해 AfT 지원의 지역적 편중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ODA의 경우 상위 10개국의 수원 비중이 40%에 미치지 못하고 

하위 50개국의 수원 비중이 2% 수준인 것에 비하면 국가별 편중도가 더 

크다. AfT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편중성이 다소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자 간 ODA는 2011~12년 사이에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Summit)에서 채택된 ‘개발(development)에 관한 다년간 실천계획(Multi- 

year Action Plan)’이 AfT 지원 금액을 최소한 2006~08년간의 3년 평균치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여국들의 약정 실천 여부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빈국의 무역능력 향상 효과에 대해 꾸준히  

평가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AfT 지원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AfT 지원 형태 및 분야별 내역

AfT 지원 형태는 2009년에 무상원조(grant)가 202억 달러, 차관(loan)이 

199억 달러로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의 경우 AfT 지원 금액 

80억 달러 중 84%를 차관(concessional loan) 형태로 지원한 반면, 양자원조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하였다. 양자원

조 공여국 중에는 일본이 AfT 지원 금액 60억 달러 중 78%를 차관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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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AfT 지원 형태: 차관(Loans) vs. 무상원조(Grants)
(단위: 십억 달러, 2009년 불변기준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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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DAC, Aid activities database(CRS).

그림 2-9. 경제 인프라 분야 AfT
(단위: 십억 달러, 2009년 불변기준 약정액)

지원하였지만, 미국과 EU는 AfT 지원 금액 대부분이 무상원조 형태였다. 

AfT 지원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인프라의 경우 2009년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운송 보관(transport 

and storage)이 130억 달러, 에너지 발전 및 공급(energy gene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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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생산능력 배양 분야 AfT 
(단위: 십억 달러, 2009년 불변기준 약정액)

supply)이 70억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통신(communication)은 

1억 달러에 채 미치지 못하였다. 

생산능력 배양 분야 AfT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농업과 은행 금

융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2009년에 2002~05년간 평균에 비해 105% 증가하였고, 

은행 금융 분야의 경우에는 140% 증가하였다. 생산능력 배양과 관련된 

AfT 중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25%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농업, 금융, 관광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의 생산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광의의 AfT에 포함되고 있다.

무역정책과 규제에 관련된 AfT는 전체 AfT에서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2009년 14억 달러에 달하면서 최근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

다. 이 분야에 지원되는 금액의 절반 이상이 무역정책과 행정관리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최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를 위한 지원이 큰 폭으

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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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DAC, Aid activities database(CRS).

그림 2-11. 무역정책과 규제 분야 AfT
(단위: 십억 달러, 2009년 불변기준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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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이슈 

AfT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조별로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원조를 

편성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분야

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AfT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이처럼 광범위한 목표달성을 지원하는 일관된 

틀(framework)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과 개발, AfT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무역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외개방도가 큰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

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결과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외개방 확대가 경제성장

의 충분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실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이 빈곤을 완

화하기 위해서는 무역 관련 역량과 거시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무역 관련 역량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이론적

인 측면에서 무역 분야 원조의 경제성장 효과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의미 있는 작업은 개별 국가의 상황에 적합한 AfT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무역과 성장, 빈곤 간의 연결고리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 

작업과 더불어 무역 확대의 혜택이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제약요인

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분석틀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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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case study)을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며, 성공 및 실패 사례분석을 

통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

하면 AfT의 핵심적인 이슈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AfT의 목적(objective)과 범위(scope)의 적절성

AfT는 ‘무역 확대’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무역을 ‘발전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WTO 2006). AfT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목표는 무역 증대, 수출 다변화, 

국내경제와 연계 극대화, 조정능력 증진이다. 

[그림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fT의 범위가 공급 측면의 능력 배양

(capacity building)으로 확대되면서 이의 목적 역시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위와 목적의 확대는 AfT의 대상이 ‘사실상’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카메룬을 포함한 

다수의 개도국에서는 AfT와 ODA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AfT 자금에 

대한 접근과 금액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금융부문이 취약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무역 관련 금융과 일반금융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많은 국가에서 AfT의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원국과 공여국 간에 AfT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통일된 안이 없기 

때문에 원조의 집행 상황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수원국 자체의 모니터링을 애매하게 만들고, 이해관계자

들의 협의와 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일부 공여국에서 AfT의 범위와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자고 주장하였지만, 무역이 가지는 범분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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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WTO(2011), Aid for Tradeat a Glonce 2011.

그림 3-1. OECD/WTO의 AfT 논리적 프레임워크

(cross cutting) 특성 때문에 AfT가 무역에 미친 파급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OECD/WTO의 AfT Initiative를 평가하기 위한 논리적 프레임워크는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원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전략에 무역을 어느 정도 

우선과제로 통합시키고 우선순위를 부여했는가를 반영하는 ‘수요(demand)’ 

요소와, 공여국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이에 조율시켰는가를 

반영하는 ‘반응(response)’ 요소, 각국별로 무역능력이 어느 정도 배양되었는

가를 보여주는 ‘결과(outcomes)’ 요소, 실제로 무역 확대와 빈곤 감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영향(impacts)’ 요소 네 가지로 구성된다. 

AfT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위와 같은 프레임워크는 2009년 발표된 

‘Global Review of Aid for Trade’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사에 응하는 

대상 국가의 수를 늘리고, 개별 수원국의 사례를 대폭 확충하여 각 나라별 

상황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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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AfT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파급효과를 평

가하는 것은 분명 AfT의 효과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AfT의 범위

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가주체별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도를 넘어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AfT에는 ODA 전반의 효과

성을 포함한 제반 논의가 모두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적인 이슈

가 희석될 수 있다. 따라서 AfT의 범위와 목적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나. 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AfT의 역할

무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접적인 

경제성장의 요인은 생산요소의 증가와 기술발전이지만, 무역은 생산성과 투

자라는 통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통적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무역을 통해 국제적 분업이 촉진됨으로써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가한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 결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후생수준은 높아진다. 또한 

자본재를 포함한 원부자재를 저렴하게 해외조달할 수 있어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해외시장 판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시현될 수 있는 가능

성도 커진다. 교역 확대는 기술이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일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많은 개도국에서 실제

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그 이유 또한 국가별로 다양하기 때문

에 몇 가지 정형화된 사실로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는 없다. AfT의 기본적인 

목표가 무역능력 배양이기는 하지만,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지원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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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원조의 목적은 수원국의 시장개방과 무역의 확대 그 자체에 있다

기보다는 이를 통하여 성장과 빈곤 퇴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개발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와 통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폐쇄적이고 고립된 경제체제가 성공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개방된 경제체제를 구축하

는 것은 저개발국의 장기적 성장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방은 일정한 비용을 초래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조정비용이 과도하거나 편중되면 세계경제와 통합

하는 데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역 관련 개발협력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무역을 통한 저개발국 빈곤 해소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무역 특히 

수출의 확대는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저개발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빈곤의 문제를 자동으로 해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자원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장 또는 소득분배 차원

을 넘어 자원에 대한 소유구조가 빈곤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의 확대가 빈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무역진흥을 위한 개발협

력은 그 의의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원국이 지닌 자산배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무역의 확대에 

따른 편익이 광범위하게 향유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제약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Winters(2000)는 무역개혁(trade reform)이 불균등한 성장을 야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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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혁의 충격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빈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무역정책의 개혁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경우, 이러한 개혁이 불균등한 성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극도의 불균형성장은 절대빈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역자유화가 다른 노동집약적 재화의 생산 대신 광물자원의 수출과 대규모

농장의 농산물 수출을 늘릴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충격의 첫 

영향은 빈곤 계층에게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경제활동의 장기적 성장을 자극한

다면, 비교역재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궁극적으로 빈곤 계층의 소득성장으

로 전파될 것이다. 이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행과 같은 직접적 조치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무역정책 개혁의 충격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무역정책이 특정 지역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면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상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정책의 개혁으로 인한 

과도기적 실업이 빈곤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도 크다. 빈곤 계층이 아닌 경우 

에는 보통 조정과정에서도 생활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빈곤 계층에는 이러한 자산이 거의 없으므로, 비교적 짧은 과도기

에도 심각한 빈곤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정책개혁의 혜택이 빈곤계층에

게 돌아가도록 적절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

하다. 

따라서 AfT가 무역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더라도 무역의 혜택이 소외계층

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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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약요인 분석

무역이 경제성장과 빈곤 퇴치, 경제발전에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국 개도국들은 공급 측면의 국내제약(무역 관련 인프

라와 능력의 부족) 때문에 무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이 성장

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항상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과 관련된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OECD(2010)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개발국이 세계경제와 통합을 

통하여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제도, 정책, 사회간접자본,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을 통한 성장이 

빈곤의 퇴치에 기여하는 효과도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분야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많은 저소득국 개도국들은 [그림 3-2]에 나타난 것처럼 무역자유화/무

역기회가 실제 무역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무역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AfT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초기의 AfT에 대한 논의가 첫 번째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두 번째 문제의 완화도 강조되고 

있다. 



제3장 무역관련 원조(AfT)의 핵심 이슈와 AfT를 통한 무역개혁(trade reform)의 문제점  47  

무역
관련
원조
(AfT)

제약요인(A그룹)

ㆍ네트워크 인프라
ㆍ경쟁력
ㆍ수출다변화
ㆍ무역정책 분석력,
   협상력,집행능력

제약요인(B그룹)

ㆍ투자유인
ㆍ생산성
ㆍ거시경제 안정성
ㆍ정책 일관성

무역자유화
무역기회

무역 확대
경제성장
빈곤 감축

자료: OECD(2010). ‘Aid for Trade: A Route out of Poverty’.

그림 3-2. AfT와 제약요인의 관계

2. AfT를 통한 무역개혁의 문제점

많은 실증연구 결과가 무역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근거로 무역이 경제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주장하

는 ‘무역 분야 원조 발의(Aid for Trade Initiative)’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다음에 살펴볼 실증연구 결과들은 무역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개도국의 

무역개혁이 기대했던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을 가져오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무역개혁의 실패는 무역을 경제개발의 주요 분야로 

설정하고자 하는 개도국들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개혁의 시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역개혁의 실패와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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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슈이다. 

첫째, 무역에 대한 경제성장의 반응이 미약하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Wacziarg and Welch(2003)에 지적된 바와 같이 개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는 개방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국가 간 이질성

(heterogeneity)으로 인해 절반 정도의 개도국에서는 시장개방 이후 오히려 

경제성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개혁에 대한 경제성장의 반응

이 소득수준이나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개혁의 

순서가 뒤바뀐 경험, 체제 전환, 분쟁, 거시경제적 위기 등과 같은 외생적 

국가 간 이질성이 성장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무역개혁이 번복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Rodrik(1989)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무역개혁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무역개혁이 거시경제 불균형을 악화시킬 경우 무역개혁은 지속되

기 어렵다. 관세 등 무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비중이 큰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해 관세수입이 감소하면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되고, 

지속적인 재정수지 악화는 무역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어렵게 만든다.

가. 무역개혁의 번복을 초래할 수 있는 거시경제 문제

시장개방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는 반면 수출 증가가 더딘 경우 무역수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일 해당 국가의 환율이 고평가된(overvalued) 

상태에서 이러한 시장개방이 추진된다면 경상수지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즉 환율이 고평가된 상태에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게 되면 수입은 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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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평가되어 있는 환율로 인해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 결과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국내 수입경쟁산업의 생산 위축이 수출산업의 생산 확대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국 정부는 환율을 평가절하 

하거나 시장개방 조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1980년대와 1990년

대에 많은 개도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다(Shatz and Tarr 2002). 시장개

방과 같은 무역개혁이 의미 있는 평가절하(depreciation)와 병행되지 않는 

경우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이러한 개혁이 지속될 수 없음을 경제주체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개방과 같은 무역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미 있는 

정도의 평가절하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평가절하가 인플레이션

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통화정책이 무역개혁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정책의 일관성

(coherence)이 문제가 된다. 이는 적절한 순서(sequencing)대로 정책이 시행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예의 경우 시장개방과 같은 무역개혁이 

시행되기 이전에 거시경제 안정화 시책이 선행요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무역개혁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또 다른 거시경제 문제는 재정수지의 

악화이다. Keen and Mansour(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조세수입 중 관세를 포함한 무역세가 차지하

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25%에 달했고, 몇몇 국가의 경우 그 비중이 50%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무역자유화로 인해 관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개방에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적절한 세제 개편

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자유화가 추진될 경우 이는 지속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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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Baunsgaard and Keen 2005; 

Kahttry and Rao 2002; Hallaert 2004). 많은 개도국에서 무역개혁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없이는 무역개혁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WTO 2006).  

한편 과다한 조정비용(adjustment costs)은 정책을 번복하게 만드는 또 다

른 원인이 될 수 있다. 비교우위 분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자원의 재배분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무역의 이득(gains from trade)이 발생한다는 

것이 자유무역의 핵심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조정비용을 발생시키는데, 경제적 사회적 정

치적 조정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무역자유화는 지속되기 

어렵다. 만일 정책과 제도가 무역개방의 경제성장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역으로 무역개방이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erg and Krueger(2003)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역자유화는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자유무역 확대를 지지하는 계층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치적 개혁을 보다 동태적으로 만들 수 있다. 무역개혁과 AfT 관련 프로그

램과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순서를 정할 때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경험은 무역 개혁을 단행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무역개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환율의 움직임에 유의해야 한다. 

조정비용 완화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거시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AfT는 거시경제 불안정성이 무역 확대

의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역 관련 능력배양과 같은 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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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수 있는 양립가능한 정책(compatible policies), 도로 등과 같이 

거시경제 환경에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무역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프라, 조정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 무역개혁 실패의 다른 요인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이외에도 무역개혁이 입안이나 실행 측면에서 

취약하거나 정치 경제 구조가 무역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역개

혁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무역개혁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1) 잘못된 진단에 근거한 정책목표 설정(wrong targeting)

무역개혁의 실패가 무역개혁의 입안이나 실행상 오류에 기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잘못된 진단(wrong diagnostics)에 근거해 정책목표를 잘못 설정

(wrong targeting)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Milner(1998)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아프리카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역 장애요인은 비효

율적인 운송 인프라와 관련된 과다한 운송비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책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 결과 무역개혁은 무역을 확대시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경제성

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국가로 내륙국가인 우간다(Uganda)와 말라위

(Malawi)를 들 수 있다. 우간다의 경우 1994년에 수출에 부과된 암묵적인 

세금이 77%로 추정되었는데, 그중 13%만이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의 비용이었고 나머지 64%는 운송 인프라가 부족해서 발생한 운송비용이

었다. 수입의 경우에도 관세로 인한 수입 감소보다는 과도한 운송비용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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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Milner et al. 2000). 즉 

고관세나 낙후된 통관과정 등 무역체제보다는 비효율적인 운송시스템과 운

송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관세 인하 등 

시장개방에 초점을 둔 무역개혁은 무역 확대와 경제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말라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무역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을 찾아내어 그 장애요인부터 해결하는 

순서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가별 경제구조와 관련 정책의 차이

무역개혁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또 다른 이유로 국가별 경제구조의 

차이와 무역정책 이외의 다른 정책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운송 인프라 이외에도 인적자본과 흡수능력의 차이가 무역개혁의 성장효과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개방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두 가지 통로이다. 수입대체형보다는 수출촉진형 무역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경우 FDI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을 인적자본 수준이 낮고 기술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FDI의 성장효과가 작게 나타난다(Wang et al. 2004). 이런 

경우 무역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규제와 제도의 차이도 무역개혁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1980~96년 기간에 7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Dufrenot et al.(2009)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 투자환경 개선,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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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수반한 무역개혁을 추진한 

국가들이 무역개혁의 경제성장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제가 심한 국가들은 무역의 경제성장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규제요인을 제어한 상태에서는 무역개혁의 성장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

타났다(Bolaky and Freud 2004).

이와 같은 결과는 무역과 투자의 성장효과는 무역정책 이외의 다른 정책과 

제도적 요인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무역개혁이 그 자체만으

로는 기대하는 성장효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AfT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을 입안할 때 관련 정책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신뢰(credibility)’ 문제

무역개혁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신뢰

(credibility)’ 문제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역개혁

이 추진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그러한 무역개혁은 지속될 수 

없다. 또한 Kruger(2005)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역개혁이 적절히 입안되고 

관련 정책들과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실행된다 하더라도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신뢰성은 상실되고, 초기 정책실패는 후속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

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제주체들이 무역개혁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한 

개혁이 지속될 수 없다고 예상하게 되면 무역개혁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무역개혁의 조정비용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관세 인하와 같은 무역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러한 개혁이 

지속될 수 없다고 예상하게 되면 추후 관세 인상에 대비해 경제주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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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요한 이상으로 수입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무역수지는 기대보다 훨씬 

큰 폭으로 악화될 수 있다. 투자자의 경우에도 무역개혁을 신뢰하지 못하면 

투자를 미루거나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커져 자본수지가 악화되고, 

이는 수출부문의 생산위축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무역개혁은 수입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를 야기하고 그 결과 저축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이러한 경상

수지 악화는 자본유입으로 보전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책의 신뢰도 저하로 

인해 자본유출(capital flight)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결과적으로 무역개혁

은 외환보유고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대외지불능력이 악화된다.

다. AfT 통계 집계상의 문제점

OECD에서 발표하고 있는 AfT 통계는 OECD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CRS의 집계방식이 개별 국가의 집계방

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통계와 CRS 통계가 차이가 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CRS는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과 같은 형

태의 AfT는 실물로 지원된 원조의 화폐가치도 포함시키지만, 개별 국가들의 

경우 제공된 서비스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범분야 성격을 가진 AfT의 

경우 국가별로 분류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CRS 분류와 반드시 일치하지

는 않는다. CRS는 불변가격 기준의 달러화로 표시하지만, 각 국가의 통계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자국 통화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양자 간에 괴리가 발생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국의 담당부서가 각기 다르고 회계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글로벌한 통계와 개별 국가 통계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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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OECD에서도 OECD의 CRS와 개별 국가의 원조정보 관리체계는 각각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개별 국가의 원조정보 

관리체계는 매일 매일 원조를 집행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CRS

는 국가 간 비교와 역사적 분석을 할 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AfT 통계의 또 다른 문제는 AfT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즉 AfT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

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AfT를 정의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UNCTAD 지원이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통해 들어온 자금만을 AfT 통계로 잡을 정

도로 AfT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AfT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인

프라나 생산능력 배양의 경우 부분적으로 무역과 관련이 있을지라도 이 분

야에 할당된 지원이 얼마나 정확히 ‘무역’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OECD에서 발표하는 AfT 통계 자체가 무

역과 관련된 지원을 실제보다 과대계상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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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AfT의 효과성(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1.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

2.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의 역할

3. AfT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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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의 성장 및 빈곤 퇴치에서 무역 투자 분야 원조의 효과

(effectiveness)가 제대로 나타났는가?”가 AfT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물음이

다. 무역이 성장과 빈곤 감축의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도국과 최빈국가들은 국내적 공급 측면의 제약으로 인해 무역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수많은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무역개혁은 관련

된 정책들과 패키지 형태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개혁과 상호작

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AfT의 핵심 이슈는 무역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무역개혁의 

성장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개혁 패키지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fT의 범위는 AfT를 통한 개혁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정책들(compatible policies)과 AfT를 통한 개혁의 성장

효과가 커지게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정책들(complementary policies)을 포괄

한다. 무역개혁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

고 포괄적인 개혁정책의 일부다. 예를 들어,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 금융부문 발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능력배양, 규제 개혁 등이 수반

되어야만 무역의 성장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AfT는 이러한 

보완적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OECD(2009b)에서 수원국을 대상으로 AfT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심층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여국이 수원국의 능력배

양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뒤를 이어 개혁정책을 입안할 때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보다 예측가능한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 원조가 수원국의 

예산에 보다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응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fT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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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 시 이러한 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AfT를 통한 무역개혁 추진 시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간 정합성이 유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정책이 번복(policy reversal)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AfT의 효과성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정책이 번복

되면 정책입안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후속 개혁이 더욱 어려워지고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무역개혁을 통한 이득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

는 반면, 비용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개혁의 조정비용이 과다할 경우 

무역개혁은 지속되기 어렵다. 과도한 조정비용은 정책을 번복하게 되는 주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조정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무역개혁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AfT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무역개혁의 신뢰성이 제고

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1.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의 중요성

무역개혁과 모순되지 않는 정책(compatible policies)이란 무역개혁의 지

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들을 의미한다. 무역개혁의 지속성은 

결국 정책 일관성 및 정책의 순서와 관계된 문제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무역개혁은 거시경제 환경과 관련 정책들이 무역개혁과 서로 상충되지 않을 

때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 따라서 무역개혁의 순서를 정할 때 양립 

가능한 정책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때 다음과 같은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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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제 개편

무역개혁과 양립 가능한 정책은 수원국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무역개혁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정책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적정 수준의 재정수입 확보는 시장개방에 따른 조정비용을 완화시

킬 수 있는 실질적인 재원 확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즉 효과성 측면

에서 AfT를 통한 무역개혁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안해

야 한다.

그러나 모든 무역개혁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수입금

지의 철폐, 수입쿼터의 관세로의 전환, 관세구조의 합리화 등의 조치는 관세

수입에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관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관세 인하로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관세 인하 정도에 비해 수입물량 증가 정도가 큰 경우에

는 오히려 관세수입 자체는 증가할 수 있고, 수입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나 

판매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증

가가 재정수입을 반드시 감소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외에도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이를 철폐하면 수출이 일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내생산이 확대되어 재정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무역개혁이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개도국들이 무역개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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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무역개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재정수입에서 무역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관세의 경우 원치 않는 왜곡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다. 내국세는 무역세에 비해 외부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이다(Bulir and Hamann 2007). 따라서 개발수요 재원의 안정적 조달

을 위해서라도 재정수입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개발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원을 

원조자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무역개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는 수원국의 개발

수요자금 조달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는 원조를 늘리거나 

외채탕감 등을 통한 재원 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역개혁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세의 비중을 낮추

고 내국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내국세율

의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개도국의 경우 이미 내국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세율을 더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Gupta and 

Tareq(2008)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세제시스템 개편이 세원(tax base) 확대, 

조세 유인(tax incentive)과 면세(exemption)의 합리화, 조세행정의 강화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내국세 비중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AfT를 통해 세제 개편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조세행정능력

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부문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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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세원(tax base)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세제 개편을 통한 효율성 증가와 무역개

혁을 통한 교역의 이득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성공

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een and Ligthart(1999)에 따르

면 1975~2000년 기간에 12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수입에서 무

역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관세수입의 감소가 

내국세 등 다른 수입으로 충당되지 못해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저소득국은 무역개혁으로 인한 무역세 감소분의 30% 정도를, 

중소득국은 그보다는 높은 45~65% 정도를 내국세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무역개혁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상황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이라도 무역개혁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AfT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하는 주요 요인인 거시경제적 문제의 

위험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 

독립적인 환율정책은 무역개혁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들인데, AfT를 

통해 이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fT는 

무역개혁을 디자인할 때 기술적 지원을 통하거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무역세의 비중을 줄이고 내국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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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통해 무역개혁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나. 환율정책의 중요성

대외 지불능력의 확보 등 외부적 지속성과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도 무역개혁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환율

정책이 중요하다. Krueger(1978), Bhagwati(1978), Michaely et al.(1991) 

등 많은 연구에서 무역개혁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의 평가절하(devaluation)가 핵심적인 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무역개혁 조치가 시행되었을 때 관련된 정책들이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dwards(1989)는 1962~82년 기간에 39개국에서 명목환율이 15% 이상 

평가절하된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중 25건이 명목환율의 평가절하가 

실질환율의 평가절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정책 

간 상충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환율은 양국 화폐 구매력 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여기서 는 실질환율, 는 명목환율,  는 외국

의 물가수준, 는 국내 물가수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달러가 한국에서 

가지는 구매력은 이고 미국에서 가지는 구매력은  이기 때문에 

1달러가 한국에서 가지는 구매력의 크기와 미국에서 가지는 구매력의 크기는 

그 비율인     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비율이 실질환율

을 의미한다. 실질환율의 상승은 1달러가 한국에서 가지는 구매력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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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졌다는 뜻이고 이는 원화의 실질가치가 하락(real depreciation of won)했

다는 의미이다. 즉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실질환율 상승 시 국내재화의 

달러표시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한다. 

실질환율의 정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환율()의 상승은 명목환율( )

의 상승 또는 국내물가( )의 하락(또는 외국물가( )의 상승) 경우에 

나타난다. 즉 명목환율이 평가절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질환율의 평가절

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역개혁을 통해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최소

한 단기적으로는 수출증가보다는 수입증가가 더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명목환율의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만일 확장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명목환율의 평가절하가 실질환

율의 평가절하로 이어지지 않아 기대했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전혀 나타나

지 않을 수 있다. 즉   ∙ 를 증가시키기 위해 를 증가시켰지만, 

확장적인 통화정책 또는 재정정책으로 인해 의 증가 폭이 더 큰 경우 는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무역수지 적자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는 무역개혁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환율정책과 재정 통화정책이 상충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 간 일관성

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종합하면, 무역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치환경 하에서 수량

규제 철폐 등 재정수지 악화 정도가 크지 않은 정책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되, 관세 인하 등 본격적인 무역개혁에 앞서 충분한 정도의 실질환율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게 환율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정지작업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책 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정책의 집행순서가 

지켜질 경우 무역개혁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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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다. ‘화란병(Dutch disease)’ 유발 가능성

무역개혁 추진 시 환율관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화란

병(Dutch disease)’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화란병이란 어떤 

이유로든(예를 들면, 대규모 유전 발굴) 해외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그 국가의 환율이 평가절상됨으로써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궁극적

으로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규모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화란

병을 유발할 가능성은 모든 원조에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히 교역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AfT의 경우 화란병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AfT의 효과가 반감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8년 전 세계 AfT 금액은 417억 달러로 2007년

에 비해 37%나 급증하였고, 대규모 해외자금 유입에 대해 적절한 환율관리를 

못해 수원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Rajan and 

Subramanian 2009).

라. 거버넌스 악화 가능성

Rajan and Subramanian(2007)이 주장한 바와 같이 원조는 거버넌스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원조는 세금과는 달리 자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조의 집행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유인이 별로 없다. 원조

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농업이나 광업부문보다는 제조업 분야가 더 

타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제조업 분야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저하될 가능성

이 있다. 이처럼 원조는 환율관리와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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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수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무역의 성장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side effect)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원조 프로그램을 보다 세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마.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위험성

무역개혁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환

율이 평가절상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환율정책은 물론 재정수지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무역개혁으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혀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산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내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

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세제 개편 등을 통한 국내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으로 인해 후속 개혁을 추진할 인센티브가 사라질 

경우 오히려 원조의존도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바. 조기 수출증대의 중요성  

AfT는 무역개혁을 통해 조기에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 인하 등 무역자유화(시장개방)를 

할 경우 수입증가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수출증가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따라서 무역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

수지 개선과 생산증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등이 조기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무역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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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기에 수출증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Brenton and Uexkull(2009)이 주장한 것처럼 기존의 수출실적이 높은 분야

에 대한 수출지원정책이 효과적이다. 

사. AfT의 수준과 속도

원조는 수원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 즉 원조를 

일시에 과다하게 집행하여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

에 단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여국 간의 긴밀한 조정

은 물론 수원국이 주도하는 개혁의 순서와 AfT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01~03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원조를 

통한 예산 지원이 GDP의 6%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는데, 에티오피아 정부

는 이를 초기에 다 집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대부분의 원조금액을 외환보

유고 확충에 사용함으로써 화란병을 피할 수 있었다.

2. 무역의 성장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완적 정책들의 

역할

AfT는 무역개혁의 성장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다. 무역개혁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

위하고 포괄적인 개혁정책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구축, 금융부문 발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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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환경 거너번스 노동시장정책 기타

매우 중요 약간 중요 중요하지 않음

숫자는 답변의 수

65.5% 16.7% 3.6% 14.3%

48

18

2 4
12

57.1% 21.4% 2.4% 4.8% 14.3%

26
36

6 3
13

31.0% 42.9% 7.1% 3.6%15.5%

7 4 1

72

8.3% 4.8% 1.2% 85.7%

잘 모르겠음 무응답

55

14
3

12

자료: OECD/WTO questionnaire(2011).

그림 4-1. 구조적인 보완정책의 중요성

능력 배양, 규제 개혁 등이 수반되어야만 무역의 성장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AfT는 이러한 보완적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Af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정책(complementary policies)을 

원조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 OECD WTO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국의 경우 규제환경(regulatory environment)을 가장 중요한 보완정

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부문이 세관이나 금융규제 

등과 같은 규제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원국들은 규제에 이어 거버넌스를 AfT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간주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리선언에서도 거버넌스가 발전성과와 원조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투명성

(transparency)과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

다. 수원국들도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 무역성과와 경제성장의 선결조건

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무역확대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조사결과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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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아직은 이 분야의 우선순위는 떨어지고 있다.

수원국들은 투자와 교육 관련 보완정책들 역시 AfT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

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원국들은 국내투자보다는 FDI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여건 개선은 보다 많은 FDI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투자가 무역과 성장 간 그리고 원조와 성장 간의 주요 통로

(channel)가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AfT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과 공여국 간 보완정책에 관한 

대화(dialogue)가 더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대화는 수원국의 무역능력에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입안 초기부터 협의를 이루어

야 한다.

3. AfT 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

AfT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의 주요 원칙을 AfT 입안-집행-모니터링 및 평가 전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리선언에서 강조한 주인의식(ownership), 정책 

조율(alignment), 원조 조화(harmonization) 등이 AfT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

영되었고,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존중하지 않는 원조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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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을 꼽는다. 

AfT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주도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종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합작사업으로 간주되곤 한다. 일차적으로 수원국의 

무역에 대한 명확한 수요와 우선순위가 경제발전계획에 반영(main-streaming 

trade)되지 않고는 AfT가 성공적이기 어렵다. 많은 사례연구에서 수원국 정

부, 특히 최고위급의 약속(commitment)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여국뿐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조정(co-ordination)

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시키고 상호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Shimomura and Ohno(2005)는 주인의식의 두 가지 요소로 

발전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능력(정책의 자율성)과 공여국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공여국 관리능력)을 꼽고 있다. 

AfT 분야에서 수원국이 주인의식에 기초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국가발전과제의 우선과제로 선정(trade main-streaming), 원조 

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 공여국-수원국 간 정책대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무역이 늘어난다고 해서 빈곤 감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원국은 자신의 무역전략이 국가의 전반적 발전전략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최빈국들이 무역을 국가발전과제의 우선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은 개선된 통합체계(EIF: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활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Kosack(2008)에 

따르면 우간다와 르완다는 무역통합진단연구(DTIS: 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y) 방식으로 AfT의 장애요인을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무역

을 빈곤감축전략보고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에 통합

시킴으로써 무역을 국가발전과제의 우선과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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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을 위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1997년 WTO에서 통합체계(IF: Integrated 

Framework)를 만들었다. IF는 무역정책과 무역과 관련된 분야의 능력배양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IF는 ① 무역을 PRSP와 같은 국가발전계획에 통합시키는 것과 ② 최빈국(LDCs)의 

무역 관련 수요를 발굴하는 것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F는 무역통합을 위한 정책체계의 주요 요소와 무역 관련 투자수요를 구체화하고, 무역 관련

지원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론으로 DTIS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IF는 수원국의 

취약한 능력,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자금조달, DTIS를 통해 정해진 우선지원 분야에 대한 공여국의

소극적 지원, 체계적인 후속 조치의 미비 등의 이유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2007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2008년 개선된 통합체계(EIF: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가 만들어졌다. EI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재원조

달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관리구조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Aid-for-Trade Initiative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진 EIF는 최빈국

을 위한 AfT 파트너십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을 제시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도 EIF 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수의 공여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47개 최빈국(LDCs)을 지원하고 있으며,

LDCs의 공급 측면 무역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이들이 세계교역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22개 공여국이 EIF Multi-Donor Trust Fund에 기금을 출연하

여 현재 1억 달러 정도의 운용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5년 이내에 그 규모를 1.82억 달러로 확대하기

로 약정한 상태이다.

EIF는 최빈국이 공여국들의 지원을 조정하고 더 많은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여국이 원조를 집행하는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19개의 다년(multi

year) 원조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46개 LDCs에 대한 DTIS가 추진되었다. 또한 7개의 DTIS

사전조사 프로젝트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고 있다.

글상자 4-1. 개선된 통합체계(EIF)와 AfT

무역을 성공적으로 국가발전과제의 우선과제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은 물론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consultation)와 

조정(co-ordination)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무역정책과 실행계획, 프로젝

트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폭 넓게 보장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IF는 보다 원활한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발정책의 입안과 우선순위(priority)를 정하는 데 이해관계자(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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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 넓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크라 의제(Accra Agenda)에서

도 강조된 바 있다. 이해관계자와 협의란 제약을 받고 있는 집단에게 그 

제약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AfT 효과성 제고와 무역능력 

배양에 가장 중요한 관행으로 간주된다. 즉 무역 확대의 제약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공식 비공식 대화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무역능력 배양의 

제약요인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공여국의 지원은 수원

국의 수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수원국 정책의 

조율이 중요하다.

AfT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시킬 수 있고 시민사회

가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협의대상 선택의 편의(selection bias)

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수는 없다는 대표성 문제와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주관성 때문에 

선택의 편의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수출 다변화를 위한 신산업의 육성과 

같이 새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AfT 협의 같은 경우 참여한 이해관계

자는 대부분 기존 산업에 이미 진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득권층

(incumbents)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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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조 조율(alignment)

원조 조율(alignment)이란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 주도의 발전과정에 부

합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의미의 수원국 주인의식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공여국이 수원국의 우선순위, 정책, 시스템에 맞추어 원조를 

해야 한다. 수원국의 정책과 집행과정에 공여국의 원조를 조율하는 것은 수원

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더 개선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런 이유 때문

에 파리선언과 아크라 의제에서도 조율원칙(alignment principle)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경제발전계획과 집행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 부문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별로 편차가 심하고 공여국의 

경우도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자국이 관심이 있는 분야로 원조를 

집행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수원국의 경제발전전략

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수원국과 대화채널이 부족한 경우도 다수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크다.

공여국의 관료주의에 기인한 행정지연이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발목표 달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여국이 

조건부 원조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조건들이 수원국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빈민층의 희생을 수반한 발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다. 공여국 간 원조 조화(harmonization)

원조 조화란 원조 집행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여국 간에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많은 원조를 수원국의 시스템을 통해 공여하는 것은 



74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파리선언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과도한 원조 분절화(fragmentation)는 원조효과성을 떨어뜨리

고 수원국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주요 원조 공여국들은

부문별, 국가별로 원조 집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아크라 고위급 포럼(High

Level Forum) 이후 원조 분절화를 피하고 원조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여국 간의 분업(division

of labor)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EU가 EU 상호보완 및 분업에 관한 행동규칙(EU Code of Conduct on Complementarity and

Division of Labour)를 통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다루었다. EU 공여국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한 국가당 최대 3개 분야(sector)로 원조를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 수원국의

특정 분야에 대한 원조 공여국의 수를 3~5개로 제한하고 그 분야의 최대 공여국이 조정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2007년 발족된 EU 분업 및 상호보완성 조기집행 이니셔티브

(FTI-DoL: EU Fast Track Initiative on Division of Labour and Complementarity)를 통해 30여 

개 수원국의 원조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상자 4-2. EU 상호보완 및 분업에 관한 행동규칙

일차적으로 수원국이 공여국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만일 공여국이 원조를 수원국의 정책과 시스템에 적절히 조율할 

수 있다면 원조 조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원조 관리의 

초점을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공여국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약하고 수원국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여국은 원조 조달, 집행, 회계 등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수원국이 원조 조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조 조화 목표 달성의 일차적 책임은 공여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fT의 범분야적 성격 때문에 AfT는 공여국 간 고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AfT가 특정 부문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최빈국들의 

경우 EIF에 근거해 공여국 간 AfT 원조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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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에서의 무역의 비중 증대

무역에 관한 이해 증진

AfT프로젝트의 조화 및 조율 증진

AfT 자원 증대

경제성장 촉진

무역 촉진

수출 촉진

빈곤 완화

수출 다변화

양성평등 증대

환경의 지속 가능성 증대

기타

O 20% 40% 60% 80% 100%

대폭 증대 완만한 증대 효과 미미 확실하지 않음 Not available 무응답

27 32 10 5 2

26 24126

8

7

838142625

9312172914

9413291514

9411252411

956292510

75936189

75935208

861827167

851731176

3 2 4 1 3 71

자료: OECD/WTO questionnaire(2011).

그림 4-2. 수원국이 평가한 AfT의 주요 결과

라. AfT에 대한 기대와 결과

성공적인 AfT를 위해서는 재정정책, 규제, 거버넌스 등과 같은 보완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AfT에 대한 기대치에 실적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원국 

입장에서는 AfT를 통해 교역이 확대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보고된 결과

는 수원국의 경제개발에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원조 조달의 

개선, 원조 증가 등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무역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괴리는 기본적으로 집행된 원조가 효과를 나타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공여국의 지원이 수원국의 우선순위

에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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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 Initiative는 최근 발표된 개발 관련 결과물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AfT Initiative는 

최빈국들뿐 아니라 중소득국들의 경우에도 생산능력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무역협

상이 강력한 국내정책과 국제적 협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fT 

Initiative는 통합체계(IF)를 통해 이루어진 DTIS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AfT 수요평가는 무역을 국가발전전략의 우선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권고를 담고 있다. AfT 수요평가에는 거시경제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 무역과 투자정

책, 무역원활화, 부문별 경제 현황, 구체적 무역정책의 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수요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발과 빈곤 감축에 대한 무역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ㆍ권고와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책 권고는 ① 식별된 제약요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 권고, ② 제도적 제약과 인프라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권고, ③ 현재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무역협정에 대한 적응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권고 등으로 구성된다.

수요평가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시민단체, 학계 등

가능한 광범위하게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글상자 4-3.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AfT Initiative의 수요평가(needs assessment)

수원국 입장에서는 수출품목 및 수출지역의 다양화(export diversification)

와 수출 증진 자체를 AfT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AfT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중시하고 있는 반면, 공여국 입장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과 빈곤 감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수원국

은 홍콩선언에서 무역의 확대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수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기적인 수출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원국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기 성장이나 빈곤 감축과 같은 문제보다

는 수출증대와 수출품목 및 지역의 다양화 같은 당면한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새로운 비교우위 창출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실제 입안되어 실행되는 정책들의 경우 대부분 현재 비교우위

를 가진 품목의 수출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당면한 고용, 

투자, 민간부문 활성화, 국제수지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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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나갈 방향은 아니다.  

AfT 수요평가는 무역을 국가개발전략의 우선과제로 편입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역

과 투자가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개발전략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전반적인 개발전략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무역의 주류화(Trade Mainstreaming)는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정책재량(policy 

space)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정책재량이라는 개념은 부분적으로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정책재량은 국가별로 자국의 개발수요에 

적합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장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획일적

인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여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성공적인 무역의 주류화(Trade Mainstreaming)를 위해서는 결집(cohesion)과 조정(coordination)

이 중요하다. 무역과 개발, 금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정부, 민간, 시민단체, 공여국 등의 이해관계자를 폭 넓게 참여시켜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무역원활화 위원회(NTFC: National Trade 

Facilitation Committee)와 같은 조정기구를 만들어 전담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구

를 통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SWOT, 가치사슬분석(value chain analysis), DTIS 등 진단기법을

이용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정책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글상자 4-4. 무역의 주류화(Trade Main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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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1. 제약요인 파악의 중요성

2.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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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약요인 파악의 중요성

AfT는 생산능력 배양, 경제 인프라, 무역정책과 규제(trade policy and 

regulation), 무역 관련 조정(trade related adjustment) 4개 분야로 구분된다. 

OECD(2011)의 분석에서는 AfT의 269개 사례를 다음과 같은 6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무역 원활화 프로그램을 통한 무역비용의 절감,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한 투입요소 및 서비스 비용의 절감, 인센티브 

향상 지원시스템 개선 국제표준의 도입 등 정책의 개혁, 무역정책 집행

능력이나 무역협정 관련 협상능력과 무역 관련 법규나 규칙의 집행능력 제고 

등 능력배양, 특정 분야 내에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 특정적 

정책의 시행, 무역금융이나 무역 촉진을 통한 민간부문의 차입증대 및 

중소기업과 여성무역가의 능력향상 등으로 AfT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사례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fT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규모 측면에서도 AfT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2002~05년 기준보다 60% 증가한 약 4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에서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AfT의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여 AfT의 효

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각 국가별로 상이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원인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수단도 각국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약요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수원국은 대부분 단기간에 효과를 가져오는 무역 증진이



제5장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81  

나 수출선의 다변화 및 수출품목의 다양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공여국

은 경제성장이나 빈곤 완화와 같은 보다 장기적인 목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간의 제약요인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차이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제약요인의 분석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가장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 때문에 모든 개혁을 동시

에 추진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받게 되며 

따라서 모든 분야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국 공무원의 분석 입안 및 집행능력 등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 부족, 재정의 건전성이나 원조재원의 확보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의 

부족, 개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같은 사회적 능력의 부족 등 개도국

의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인 개혁이 

시행될 수도 없다. 따라서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선정하고 그 결과에 입각해서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혁을 추진해나가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큰 왜곡이 반드시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개도국은 전반적으로 시장기구의 작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왜곡을 초래하더라도 반드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일반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AfT의 제약요인은 [그림 3-2]에서 보듯이 무역자유화나 무역기회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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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제 무역의 확대로 현실화하는 데서 발생하는 제약요인(제약요인 A)과 

무역의 확대를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으로 연결하는 데서 발생하는 제약요인

(제약요인 B)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약요인 A에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경쟁력, 수출다변

화, 무역정책 분석 협상 집행 능력이다. 제약요인 B는 원조의 궁극적 목적 

달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무역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transmission channel)는 투자와 생산

성이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금융적 제한, 금융

부문의 발전 정도, 노동기술의 한계, 비즈니스 환경과 자원의 재분배에 미치

는 정책의 효과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AfT의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

는 다양한 방법론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분석방법론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약요인 파악을 위한 분석기법

무역 확대의 제약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해관

계자의 조사(Stakeholder consultation), 벤치마킹 기법, DTIS, 가치사슬분석

(VCA: Value Chain Analysis)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 분석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어 대부분의 경우 여러 방법을 병행하여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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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해관계자의 조사

이 방안은 무역역량 구축의 모범사례 분석에 사용되던 기법으로 원조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식이다. 민간 및 공공부문, NGO, 

학계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내부적이고 전문적이며 실무적인 지식을 활용하

여 무역 확대의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해관계자의 활용은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추후에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해

관계자 전체를 포함하는 조사(consultation)를 시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공식적인 민간부문은 매우 소규모이며 조직화되

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비공식적인 민간부문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와 더불어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주관적 입지를 가지고 있어 

설문지의 해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기업들은 무역이 

확대될 경우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개도국의 경우 많은 단체들이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대표성 있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협의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UNDP(2008)에서는 무역정책 영향평가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조사하는 방법으로 [표 5-1]의 기법들을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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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주요 내용 참고

1. 이해관계자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한 후, 
중요도, 영향력, 능력 등을 결정

주제 선정과 같은 연구 초기 단계
에 활용

2. 제도 분석
정책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나 
규칙, 역학관계에 내재된 제한사항을 평가 

초기 단계나 정책 선정 단계에 활
용.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하
는 과정의 일환으로 활용

3. 가구조사 설문
미리 준비된 질문과 응답 범주에 기반을 
두어 가계 단위로 일상 경험과 조건에 관
한 정보수집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에서 특히 
유용. 소득수준 등 가구별 특성에 
따른 정보수집 가능

4. 참여적 연구 및 개발 
도구(구체적 기법들은 
아래 예시)

빈곤 계층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상호간 대화를 통해 빈곤 계층의 특징
과 우선수요를 파악. 이 방식을 통해 효과
적인 참여와 주인의식 고취 가능

목적에 알맞은 서로 다른 참여적 
연구기법을 사용하도록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가. 주제 선정 및 정책 대안을 찾는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만들어
내고,

나. 정책 선별을 검증하는 과정에
서 이 자료를 분석하며,

다.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
서는 전반적 복지 및 영향을 
측정할 지표들을 정해진 틀에 
맞추어 기술하여야 함.

4.1 벤다이어그램
제도, 인적 그룹, 지역, 이들의 관계 및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식

4.2 핵심정보제공자 
인터뷰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정해진 결론 
없이) 유연한 인터뷰를 진행 

4.3 분기별 일정표

어느 시기에 위험성과 취약성이 증가되었
는지를 강조함으로써 분기별로 인간의 행
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 눈에 보여주
는 방식

4.4 특정 그룹(Focus 
Group) 토의(델-파이 
분석)

적절하게 미리 정해놓은 인터뷰 구조에 
근거하여 특정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집
중 토론하는 방식

4.5 부(富)의 순위 측정
자원 및 자산을 포함하는 부와 복지 문제
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지표화
하는 방식

자료: UNDP(2008).

표 5-1. 이해관계자 조사기법

나. 벤치마킹 기법

벤치마킹 기법은 국제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많은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국

의 성과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세계은행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발표하는 지수들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물류성과지수, 전반적 무역제약지

수, 정부지수, 비즈니스 비용, 세계무역지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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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과 책임체제
(Voice and Accountability)

정부선출에 참여도,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비헌법적이거나 무력적인 방법에 의한 정부의 교체 여부, 국내 폭력
과 테러리즘의 존재 여부

정부의 효율성
(Government Effectiveness)

정부 및 민간 서비스의 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정책입
안과 집행과정의 질, 정부정책의 신뢰성

규제의 질
(Regulatory Quality)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정책과 규제의 입안과 집행능력

법치
(Rule of Law)

법에 대한 신뢰도, 계약이행의 질, 경찰ㆍ법원의 기능

부패의 통제
(Control of Corruption)

부패를 포함한 사적이익(private gain)에 대한 대중의 통제, 엘리트 
및 이익집단의 영향력

자료: World Bank(www.govindicators.org).

표 5-2. 세계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세계은행은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 5-2]에 나타

나는 바와 같이 6개의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에 의한 일부 지수의 

경우 상호비교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상호비교를 통해

서는 국가 내에서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한 요소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고, 

특정 시점의 지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태적 발전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벤치마킹 기법은 많은 경우 다른 방식에 의해 파악된 

제약요인을 확인하는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 DTIS

세계경제와 교역이 부진하거나 빈곤 감축에 실패한 국가들은 대부분 정책 

장벽, 취약한 인프라,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제한적 접근 등 공급 측면의 제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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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국가들은 민간부문에 비공식적

(informal)인 부문이 많기 때문에 유효한 지원수단을 디자인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모든 부문의 수요(needs)를 파악하여 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

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통해 제약요인을 파악하거나, 기존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국가 간 

비교를 해보거나, 경제적 펀더멘털과 부문별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역통합진단연구(DTIS)는 무역과 성장에 병목현상(bottleneck)을 발생시

키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이다. 이는 개선된 통합체계

(EIF)3)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석기법으로, 2010년 5월 현재 총 46개 국가의 

DTIS가 추진되었으며4)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DTIS는 최빈개도국(LDCs)이 다자무역체제에 통합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

인과 자국의 빈곤감축전략보고서(PRSPs)나 국가발전계획에 무역을 우선과

제(main-streaming)로 추진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최빈개도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분야(new frontier)가 

포함되어 있고, 실행계획표(action matrix)를 통한 실용적인 문제해결 방안과 

무역정책 개혁도 제시되어 있다.  

물론 DTIS에 모든 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예시적인 분석이기

3) EI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World Bank Group(World Bank), World Trade Organization(WTO)을 
파트너 에이전시로 하고, 최빈개도국의 공급능력 향상을 통한 무역 증진을 추구하여 국제무
역체제 내에 편입되어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4) 이 중 33건은 아프리카의 무역이 다자무역체제에 통합되는 것에 관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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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지만, 이 분석을 통해 AfT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낼 수 있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OECD(2006)에 따르면 원조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취약한 수원국의

주인의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AfT를 통한 무역개혁이 정치적 엘리트집단의 권한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권세력은 실질적인 성장 또는 빈곤 감축보다는

일차적으로 원조 규모를 최대한 늘리고 가급적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활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여국의 목표에 맞추어 과도하게 프로젝트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즉 최대한의 원조를 받아내

기 위해 수원국의 실질적인 목표보다는 공여국의 원조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예산 지원

형태로 요구하고, 일단 받은 이후 이를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처럼 수원국과 공여국

목표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원조 증가가 반드시 원조의 효과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빈곤감축전략보고서(PRS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PRSP는 수원국이 

작성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수원국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문제점과 발전전략을 담고 있다.

PRSP는 공여국이 가급적 수원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alignment)하게 원조 프로그램을 구성

할 수 있는 틀(framework)을 제시할 수 있고, 수원국의 보다 포괄적인 발전전략 수립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관성과 조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처럼

PRSP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결과중심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공여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PRSP도 수원국이 예측가능한 원조를 더 받아내기 위해 공여국의 관심사항을 중심으

로 기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참고는 하되 전적으로 이에 입각한 원조를 시행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글상자 5-1. 빈곤감축전략보고서(PRSPs) 

각 국가별로 작성되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전략이나 행동계획은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DTIS는 Concept Note의 작성부터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와 노동조합과 같은 민간부문, 무역조합이

나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 부문도 참여하여 해당 국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른 ODA와 마찬가지로 AfT에서도 강조되

고 있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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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은 DTIS의 작성과 갱신을 주도하여야 하고 주요 결과를 PRSP에 

반영하여야 한다.5) 또한 최근 DTIS에는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영향 및 

대책이 포함되기도 한다. DTIS는 국가별로 적합한 방식을 사용하여 작성되

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DTIS가 동일한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 틀을 갖추고 있다. 

먼저 DTIS의 제1부에서는 요약 및 행동계획표(Executive Summary and 

Action Matrix)를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전반적인 무역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먼저 거시

적인 경제환경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성장률, 통화 및 재정정책, 부채 상황, 해외송금 현황 등), 금융부문의 

상황(투자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가능성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 

동향과 이것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자유화 정부재정 및 통화정책

을 포함한 거시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정책이 빈곤 완화와 

MDG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또한 무역 및 투자의 구조와 동향(Structure and Pattern of Trade and 

Investment)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수출 수입 및 투자의 

패턴과 동향(기술 수준, 자본집약도, 다양화 및 다변화 정도), 유사한 국가

와 무역성과의 국제비교, 무역 데이터의 질, FDI 및 무역성과의 제고를 

위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 등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개선영역을 포함한 무역정책 및 무역 관련 기구(Trade Policy 

and Institutions)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이 부분에서는 무역정책 결정능

5) PRSP는 많은 경우 수원국이 공여국과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인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여국의 선호와 수요가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점
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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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무역 관련 중앙부처의 정책 집행능력(관련 부처, 민간부문, NGO, 

무역촉진기구 등과 조정능력 포함), 관세, 관세의 분포 정도, 실효보호율, 

잠재적인 반수출 편견, 수출 및 수입허가, 수출세, 수출금지 등의 비관세장

벽, 국영무역기업,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등 기타 무역규제, 

수출가공지대, 무역촉진기구, 상담절차 등 제도적 무역 인센티브 등을 

다룬다. 

그 다음으로는 무역협정과 시장접근(Trade Agreement and Market Access)

에 대한 해당 국가의 상황을 분석해 제시하는데 협상 포지션의 설정에 

대한 컨설팅 과정의 분석, 무역협상에 효율적인 참여와 협상제안서 작성

에서 국가의 기술적 능력, 협상 현황과 무역협정(다자, 지역, 양자)의 이행

능력(지재권포함),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비용과 이익, 우대조치와 

무역기회의 활용 정도, 수출시장에서 시장접근 해결과제에 대한 분석

(SPS, TBT, 고관세, 경사관세 등), 특혜 협정 개선과 기존 협정의 활용방

안에 대한 정책 권고,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 시 무역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또한 WTO 가입 협상과정에 있는 국가의 경우 WTO 가입(WTO Accession)

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WTO 가입으로 예상되는 이익과 관련 요구조

건을 충족시키는 데 따르는 제약요인, 국가 차원의 협상능력과 정책자문

의 개선 가능 영역, 최근 WTO에 가입한 유사 국가들의 경험, WTO 

가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정책 및 법률(보조금, 표준, 지식재산권, 국영

무역기업, 수입면허, 무역조정수단, 세관 등)에 대한 검토,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거나 원조가 필요한 기술적 지원, 가입으

로 인해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특정 이슈에 대한 개관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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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의 마지막에는 무역과 빈곤 감축 및 지속가능한 개발(Trade,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무역정책의 소득, 물가, 상품의 구매가능성, 고용, 임금, 기술 및 노동조건, 

빈곤에 대한 장기적 순효과의 전망, 수출가치사슬에 참여 확대를 통해 

빈곤 계층에 도움이 되는 수출기회 확대의 확인, 빈곤의 형태, 공급 

측면의 제약요인(교육, 기술 및 경제적 기회의 부족 등) 분석, 소득그룹별 

무역에 의한 소득의 분배, 인센티브시스템과 이를 통한 빈곤 계층 지원의 

효율성, 무역자유화 및 무역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의미와 여성에게 도움

이 되는 무역기회,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무역

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예: 유기농산물, 지속가능한 

임업 등)의 생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사용(예: 관광)과 같은 

경제발전과 환경 모두에 도움이 되는 무역기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시스템과 그 효율성에 대한 분석 등을 제시한다. 

제3부에는 다분야에서 공통적인 문제점과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제도적 

프레임워크(Cross-Sectoral Issu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rade 

and Investment)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먼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비즈니

스 환경과 제도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분석하는데 법적 체계 및 사법시스

템, 자금조달의 가능성을 포함한 금융시스템, 기초서비스(전기 및 통신 

등)의 사용가능성, 토지사용권, 세금, 투자 절차, 노동 관련 

규제, 교육 직업훈련의 가용성, 투자촉진책의 실시 여부, GATS의 

공급유형 분류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정도,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

근 제한, 경쟁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체계의 개혁 대안과 모델리티에 

관한 로드맵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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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세관행정, 운송 인프라, 무역물류서비스 등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인프라 지원 측면에서 

무역원활화 과정에 대한 평가(생산자 발송운송업자(forwarder) 터미널

간 운송업자(line haul) 세관 출국 운송업자(outbound transport) 

소비자), 비인프라 지원 측면에서 공급체인에 대한 평가(규제 및 제도적 

조화), 트럭수송업에 대한 평가, 주변국의 조치, 상품의 이전을 

원활화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조치에 대한 확인, 도량법, 표준화, 

검사, 품질관리, 적합성 평가, SPS 등 표준 및 품질관리 인프라(Standard 

and Quality Infrastructure)에 대한 현황분석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표준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수출이 증대하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 

생산체인 전 과정에 걸쳐 높은 수준의 표준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인프라 

및 교육, 지속가능한 생산과 무역관행에 최빈개도국의 생산자나 수출업자의 

참여가능성 및 그러한 표준의 채택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제4부에서는 분야별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에 따르는 제약요인을 분석하는 

분야별 연구(Sectoral Studies)를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특정 분야의 생산, 

수출 및 고용수준의 동향분석, 외부시장 조건과 수요 측면에서 생산과 

수출확대의 주요 제약요인, 해당국의 전반적 경쟁력에 관한 확인, 생산 

증대, 생산과 수출의 질, 수출다변화(가장 매력적인 시장의 확인 포함)에 

관한 범위의 평가, 공식 및 비공식 분야에서 직간접 고용 창출을 통한 

생산 및 무역의 증대가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정책 법률 제도의 

변경을 통한 분야별 제약요인과 능력개발수단 및 투자를 다루기 위한 제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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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5부에서는 국가 내 집행과정과 이를 다루기에 적절한 조직

의 특정 과제에 대한 분석인 ‘집행과정에서의 조정(Implementation Arrangement)’

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DTIS는 수원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수출 잠재력이 큰 산업을 발굴하고, 무역의 제약요인을 찾아낸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제시한다. 또한 DTIS는 

정책 권고와 무역 관련 기술적 지원, 세계경제와 통합 증진을 위한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분석 틀(framework)을 제시할 뿐 아니라 수원국의 전반

적인 경제개발전략과 무역전략을 연계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나 DTIS는 개별 국가에 특정적인 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구체

적 실행계획까지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책의 우선순위 

등이 수원국 정부 또는 공여국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DTIS의 구조와 조사과정이 병목현상을 식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원국의 수요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DTIS의 문제점으로는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 영향의 크기에 

따른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제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그룹의 이해에 기초해서 위험성이 

적은 개혁만을 추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해당국의 정부 및 민간부문이 분석의 처음 단계부터 참여하는 정도를 확대하

여야 하며, 분석방법을 통해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제시된 DTIS의 실행계획표(Action Matrix)에는 각 부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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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가 높음(high)과 중간(medium)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어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라. 가치사슬분석

가치사슬분석(VCA)은 최근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VAC는 AfT 프로젝트가 가용한 자원 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고 현 수준과 달성해야 하는 

수준의 격차를 확인해내는 데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가 AfT의 

수요평가와 분석 및 실행과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VCA는 특정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의 분석에 사용되었지만  

대표적인 표본기업의 저조한 실적이 나타나는 분야를 찾아내어 이를 전 산업

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통하여 개별 분야에 대한 AfT의 제약요인을 발굴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 즉 VCA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를 분석하는데, 

R&D, 원자재의 구매, 생산, 배달, 제품의 폐기에 이르는 상품의 전 단계의 

투입시간과 비용을 분석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를 발굴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는 것은 제약요인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AfT에서 VCA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야 하는 분야를 찾아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 

물류(세관 절차와 시설, 기술적 장벽(TBT), 상품의 품질과 검사의 표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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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활동
(본원적 활동)

구매활동

원재료의 저장 
및 생산자에게 

분배

생산 활동

완제품 
생산

물류활동

완제품의 저장 
및 분배

판매 활동

소비자의 
요구를 명확히 
하고 판매활동

고객지원/AS

판매 후 고객 
지원, 처분 및 

재활용

보조적 활동
(지원활동)

조직적 기반
관리, 재정, 계획, 통제체계, 조직문화

인적 자원 관리
구인, 고용, 개발 및 보상제도

기술 개발
정보처리, R&D

조달
대외구매(Sourcing), 공급자와의 협상, 보급품 및 장비

자료: Porter(1985), 재인용: UNDP(2008).

표 5-3. 가치사슬(Value Chain)

서 발급절차 등), 기타 지원서비스,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정책, 규제 장벽, 

행정적 요구사항 등), 자금 및 노동의 가용성과 비용 등의 분야에서 가치사슬

의 각 단계에서 중요 장애요소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VCA는 해당국 내 기존 가치사슬의 구성요소 내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국제적 가치사슬 내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고, 기존 산업의 부수물을 다른 산업에 

활용하는 등 기존 가치사슬과 관련된 새로운 가치사슬을 발굴해 내는 데에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무역을 증진시키고 다변화, 다양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수행단계에서 VCA는 벤치마킹 기법과 이해관계자의 조사기법을 동

시에 사용하고 있다. 즉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서 경쟁국과 성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를 파악하는 데 벤치마킹기법을 사용하고, 이해관계자인 

기업주, 경영진, 산업별 협회와 정부부처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높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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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많은 시간을 초래하는 제약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 먼저 VCA는 세부 분야(sector)에 

대해 실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분야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자 

어려운 문제이며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부 분야의 선정은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개혁이 추진될 

때 들어가는 비용과 나타나는 효과의 비교에 따라 정부가 공정하게 결정하여

야 한다.

또한 VCA는 벤치마킹 기법과 이해관계자의 조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법들이 갖고 있는 문제 역시 갖게 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들의 해당 시장에 대한 높은 지식을 활용하고 민간 분야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이행과정에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증대만을 위한 정책이 도출되기 쉽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적절한 벤치마킹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VCA

는 대부분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해 실시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제약요인이나 

최우선 해결과제가 다른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VCA는 다른 분석기법과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들 기법이 

간과하기 쉬운 장애요인을 발굴해내는 데 활용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 우선순위 분석

다양한 분석기법에 의해 도출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동시에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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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정치적으로나 재원의 조달측면에서나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정책의 집행순서도 중요한 요소인데, 정치적인 요인 또는 행정적인 한계로 

인해 모든 제약요인을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순서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제약요인의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Hallaert and Murano(2009)는 Hausmann et al.(2005)의 성장분석(Growth 

Diagnostics)에서 목표를 성장에서 무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순위의 선정

에 유용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fT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서 무역의 역할을 강조하며 개도국의 공급 

측면의 능력을 배양하고 무역 관련 하부구조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원조 효과를 분석할 때 무역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는 Hausman et al.(2005)가 제시한 성장분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

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이 제약요인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착안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성장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법치주의의 확립, 시장지향적인 인센티브시스템, 안정적인 통화의 확보, 지속

가능한 공공재정 등 모든 경우에 필요한 기초요건도 각 해당 경제의 여건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정부가 동시에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성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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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에 대한 낮은 보수 높은 자금 조달비용

낮은 사회적 보수 낮은 사용가능성 국제금융의 문제 국내금융의 문제

정부
실패

시장
실패

불리한
지리적
환경

열악한
인프라

인적
자본의
미비

미시경제적 위험
지재권, 부패, 세금

거시경제적 위험
금융, 재정, 통화정책의 불안정성

정보의
외부효과

조정의
외부효과

문제점 : 민간 투자의 낮은 수준

열악한
중개기능

낮은
국내저축

자료: Hausmann et al.(2005).

그림 5-1. 성장분석(Growth Diagnostics)

이들은 예를 들어 민간투자가 낮은 경우 [그림 5-1]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에 따라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개혁이 이루어지는 최선의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가능

한 범위 내에서 최대의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왜곡을 가져와 

차선의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최대의 왜곡을 

가져오는 제약요인을 개선하고자 것도 모든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해당 분야의 개선이 다른 분야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제약요인에 집중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성장이 재원에 대한 수익률과 재원조달의 

비용에 좌우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부요인이 무엇인가

를 각각 파악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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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성장분석의 첫 번째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찾아

내기 위해 위의 요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제약요건이 되는지를 파악하

는 데 있다. 이러한 요건이 파악되면 그것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먼저 성장이 부진한 이유가 민간투자가 저조한 

것에 기인한다면, 그 이유가 경제활동에 대한 낮은 수익률이 문제인지 아니면 

높은 자금조달 비용 때문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만일 경제활동에 대한 낮은 

수익률이 문제라면, 그것이 낮은 사회적 보수 때문인지 아니면 민간의 사용가

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때 낮은 사회적 보수는 

불리한 지리적 환경이나 인적자본의 미비 또는 열악한 사회적 인프라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제약요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낮은 

민간의 사용가능성이 문제라면, 이것이 정부의 실패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의 

실패 때문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의 실패 때문이라면 이것이 지재권 부패

세금 등 미시경제적 위험 때문인지 아니면 금융 재정 통화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적 위험 때문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시장의 실패 때문이라면, 이것

이 정보의 외부효과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조정의 외부효과에 기인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만일 민간투자가 저조한 이유가 높은 자금조달 비용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면, 이것이 국내금융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제금융의 문제인지

를 파악하여야 한다. 국내금융이 문제라면 이것이 낮은 국내 저축에 기인하는

지 아니면 열악한 중개기능에 기인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성장분석 기법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왜곡을 해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후생의 한계효용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의 순서를 설정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 이러한 분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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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국의 특수한 상황 및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한 국가에 필요한 정책이 다른 국가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문제가 있는 제약요인 한두 개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그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때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정책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이 가장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판단되어도, 그 이유가 

국내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라면 단순히 해외투자를 증대시

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국내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증대시

키기 위한 개혁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성장분석을 무역의 확대를 위한 분석에 적용한 것은 Hallert and 

Murano(2009)이다. 이들은 많은 무역 관련 연구에서 지적된 ‘무역 관련 개혁

이 무역량의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와 ‘무역의 증대가 경제성

장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어 이들을 Hausmann et 

al.(2005)의 의사결정나무 형태에 대입하여 [그림 5-2]와 같은 무역의 제약요

인을 찾는 분석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제시하는 요인들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분석기법은 무역이 경제의 다른 부문

과 연계되거나 조정능력(adjustment capacity)을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무역

의 증대나 수출선의 다변화 및 수출품목의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역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무역을 통한 인센티브의 증진에 가장 효과가 있는 

개혁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 기법은 무역이 부진한 이유가 국경 간 

무역의 비용이 높기 때문인지,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인지, 거시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무역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는 각 분야의 하위단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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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및 정치적 불안정생산 비용

문제 : 무역의 부진

환율 인플레 기타

국경간 무역의 비용

무역
금융

무역
체계

세관
운송 및

통신
인프라

금융
조세
체제

규제 및
거버
넌스

투입
요소

인프라/
유틸
리티

비용 가용성

관세 쿼터규제 NTB

시간 비용서류

비용 질가용성

접근성 비용

비용 가용성 기술/질

비용 가용성 질

자료: Hallert and Murano(2009).

그림 5-2. 무역에 적용된 성장분석(Growth Diagnostics)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어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만일 무역의 비용이 높기 때문에 무역이 부진한 것이라면,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역금융 때문인지 아니면 관세 규제 쿼터 기타 비관세장벽 

등 무역제도 때문인지 혹은 세관의 소요시간 서류작업 비용때문인지 아

니면 부적절한 운송 및 통신 인프라 때문인지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생산비

용이 높은 것이 무역 부진의 원인이라면, 그것이 금융의 접근성이나 비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세체제나 규범 및 거버넌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투입요소나 인프라 혹은 유틸리티의 비용, 가용성 또는 질의 문제 때문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거시경제적 또는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무역이 부진하다면, 

이것이 환율이나 인플레이션 또는 다른 기타 요인 때문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

와 제약요인을 파악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AfT를 이의 해결에 

활용하여 무역의 증대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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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이해관계자의 조사, 벤치마킹 기법, 가치사슬 분석을 각 

의사결정나무의 각 단계에서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 분석방법을 활용하면 특정 이해관계자의 견해에 편향된 

분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3. 사례

가. UNDP의 수요평가

UNDP에서는 AfT 수요평가(Need Assessment)를 통해 각국이 필요로 하

는 AfT분야를 파악하고 있다. AfT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분야

에 무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이 있다는 의미이며, 바로 이 점에서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수요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수요평가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DTIS와 상당 부문 유사하다. 먼저 해당

국의 현황 파악(Country Background)을 통하여 그 국가의 거시경제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한다. 여기에는 거시경제 현황, 통화정책, 재정정책 

및 환율, 빈곤 및 부의 불평등, 경쟁력 및 비즈니스 환경 등의 분석이 포함된

다. 해당국의 거시경제적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의 예로 PEST 분석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그 다음 나타나는 수요평가 내용은 무역 및 투자정책인데, 무역 투자 

현황 및 해당국의 비교우위, 무역정책과 관련 정부기구, 무역협정에 대한 

검토, 투자정책(외국인 투자의 정도 포함)이 들어 있다. 또한 무역 원활화에 

대한 분석도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경통과 후에 나타나는 무역 관련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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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Political) 경제적 요인(Economic)

- 조세정책
- 노동법
- 비즈니스 규제(경쟁, 표준, 안전 등)
- 환경 규제
- 무역 규제
- 관세
- 정치적 안정성

- 경제성장률
- 환율
- 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소득분포
- 저축, 부채 및 대출 가능성

사회적 요인(Social)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 보건에 대한 인식
- 인구성장률
- 연령별 인구구성
- 직업에 대한 태도(Career Attitudes)
- 안전에 대한 강조(Emphasis on Safety)

- R&D 능력
- 혁신
- 자동화
- 기술적 인센티브
- 기술변화율
-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자료: Armstrong(2006).

표 5-4. PEST 분석

수출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분야별 분석(Sectoral Analysis)을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해 집중분석한 결과와 SWOT 분석,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 

Cluster 분석이 설명되어 있다. 수요평가 내용의 마지막에는 결론 및 정책권

고가 제시되어 있는데, AfT 지원국 데이터베이스와 행동계획(Action Matrix)

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표 5-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혁이 필요한 

분야의 정책명과 그 목표지표 및 목표치, 예상 정책완료 시기, 관련 기관,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다.

정책권고명
목표지표 및 

목표치
정책완료시기 관련기관 소요재원

지원국의 
원조규모

1

1.1

1.2

자료: UNDP(2008).

표 5-5. Action Matrix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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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행동계획이 제시되기 전에 공여국들이 약정한 AfT의 내용이 소개되

고 공여국들 간의 조정이 강조되어야 한다. 결론 부분은 역량의 격차(gap)를 

강조하고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국내정책과 기술 지원 프로젝트

를 제안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여기

에 DTIS와 수요평가는 가장 적절한 개혁의 수단과 가능한 기술적 지원을 

찾아내는 데 유용한 기법이 될 수 있다.

UNDP의 수요평가의 구조는 [글상자 5-2]에 나타나 있다.6)

① 서론

분석 범위, 간단한 국가 현황, 핵심적인 분석 질문 등 

② 거시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거시경제의 특징적 현황, 전반적 경쟁력 현황, 기업활동의 주요 장애요인 등

③ 무역 및 투자정책

무역정책과 투자정책 현황, 무역과 투자 구조 및 추이, 무역ㆍ투자 관련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현황, WTO 등 국제통상협상 전략, 무역 관련 법 개정 등

④ 무역 원활화

통관절차, 운송비용, 비관세장벽 현황

수요평가의 목적이 비효율성, 취약한 서비스 공급, 높은 운송비용 등의 원인, 즉 단순한 

현상(symptom) 소개가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글상자 5-2. UNDP 수요평가 구조

6) 각 항목별 사항에 대한 설명은 [부록 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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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문별 분석

무역을 통해 빈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부문(sector)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행한다. 부문 선정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기 부문의 경제적 가능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부각되어야 한다.

⑥ 무역정책 영향평가

빈곤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정책과 수단의 우선순위 선정에 초점을 맞춘다.

영향평가는 전반적인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를 우선한다.

⑦ 결론 및 행동계획(action matrix)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책 권고는 행동계획 형태로 제시한다.

글상자 5-2. 계속

AfT 수요평가연구의 결과는 인적자원개발과 무역 및 경제성장 사이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권고들의 목록으로 

나타난다. 수요평가 내에서의 분석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제언

들을 뒷받침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제언은 가능한 자세하되 지나치게 세부적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재정 및 무역 정책이 ‘적절’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재정 및 무역 정책(혹은 둘 다)이 산업생산

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밝혀주는 일이다. 세금 우대정책은 

적절한가? 만일 적절하다면 어떤 종류가 적절한가? 이러한 정책이 모든 지리

적 범위 혹은 상품 범위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들 정책은 WTO 협정상의 

내용과 양립가능한가? 이러한 정책제언들은 어떤 제도가 이러한 정책을 수행

하며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유용한 정책제언의 어려움은 일반화와 특수화(구체화) 사이의 적절한 접점

을 찾는 데 있다. 정책제언은 유용하면서도 넓은 범위의 변화를 다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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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충분히 일반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느 특정한 환경에 적절하도록 구체적이기도 해야 한다. 아래의 정책제언 

예시는 일반화와 구체화 사이의 적절한 접점을 찾은 예이다.

일반화

특수화

적절한
재정정책

세금 우대
산업 내 공적

투자 감축
기타

WTO와
양립가능성

관세 환불
부가가치세

면제
기타

지리적/
상품범위

자료: UNDP(2008).

그림 5-3. 정책제언 발굴과정

예를 들어 최근 무역관행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1980년에 만들어진 

통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정책권고, 정부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역정책이 보다 인적자원개발 실행과 부합하게 하기 위해 재무부의 수입관

세면제에 관한 재량권을 없애라는 정책권고 등이 과연 적절한 정책권고인가

를 고려해보자.

위의 정책권고 각각은 분석이 진행되면서 보다 더 명백하고 확실하게 논의

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책제언은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국내 정치나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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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제도적 관계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유용성을 지니지 못한다. 

아울러 한 국가 내에서 실행되는 정책은 정책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 의의를 

지니지 못한다. 또한 해당 국가의 특정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적 규정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나.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미국의 새천년목표추진위원회(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www. 

mcc.gov)의 경우 자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국민에 대한 

투자, 경제적 자유도 등에 기초하여 원조 후보국을 선정한다. 제약요인 분석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국에 적합한 질문을 작성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에 근거한 답변을 확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 후에 원조대상

국을 선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성장분석을 적용하여 자국의 원조를 

추진하는 데 제약요인을 분석한다.7) 분석 팀은 해당국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야 하며 해당국이 팀의 리더와 핵심 멤버를 책임지고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무부, 경제기획부, 무역부 및 중앙은행의 고위정책분석가를 포함해야 

하며 학계, 연구소 등의 경험 있는 연구자와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등 

민간부문의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금융부문

해당국의 중앙은행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 및 그 지점의 수, 

금융기관의 총 자산 규모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국의 투자금액과 

7) 각 항목별 자세한 지표와 그에 대한 설명은 [부록 3] 참고.



제5장 무역관련 원조효과의 제약요인 분석  107  

그 비중, 은행 관련 법규, 보험, 마이크로 크레디트, 증권시장 등에 관한 은행

관련 지표의 최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유사한 인구 수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은행시스템의 발전 정도의 수준을 판단

한다. 또한 과거 수년 간의 예금 및 실질이자율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판단한다. 또한 은행시스템

의 이윤, 수익 및 자본화, 대출구조의 변화, 해외로부터 송금액,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년 이상 장기대출이 전체 대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살펴보아 유동성, 자본화 및 이윤의 건전성을 파악

한다.

자연자원

천연자원을 비롯한 국가의 부존자원에 대한 분석은 그 국가의 발전의 일부

를 설명할 수 있다. 위치, 크기, 무역경로에 대한 접근성, 토지의 질, 기후, 

수자원의 가용성 등은 경제성장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적자원의 부존

희소한 인적자원이 성장의 저해요인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연한에 

따른 보수의 차이, 실업률 및 직업교육 등을 분석한다.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일반적 개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통신, 수도, 

육상운송, 에너지 인프라에 관한 세부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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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수출 물량 및 구성, 수출품의 고급화(sophistication) 수준, 특허, 기업 차원

의 혁신 등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대상국과 비교하여 해당국의 수준을 파악한다.

거시적 위험

지난 10년간의 성장률과 인플레율을 추적하고 재정적자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현재의 경상수지적자와 지난 수년 간의 경상수지적자의 추세

를 파악하고 경상수지적자의 GDP 비중을 계산하여 이를 비교대상국과 비교

한다.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지난 수년 간의 FDI 총액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대상국과 비교하고 기업 

활동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확인하고 기업인들이 규제상의 제약요인을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또한 세계은행의 기업 

서베이지수(Enterprise Survey Index)와 기업경영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어떤 불만사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욱 

심각한지를 판단한다. 허가취득 및 사업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조세정

책과 납부 세액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납부회수, 고세율을 적용받

는 징세구간의 한계세율과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준 등을 조사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규제의 정도, 부패의 정도, 사법

체제에 대한 신뢰성의 수준 등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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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AfT와 투자: 투자의 중요성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ODA의 활용

2.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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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들은 생산성과 투자를 무역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투자는 무역

개혁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기회로 인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의 

확대 여부는 비즈니스와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관련 정책들과 제도

에 의해 달라진다. 투자를 통해 AfT가 무역의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그림 6-1]에 잘 나타나 있다.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무 역

투 자

경제 성장

거시 경제 안정성

투자환경, 제도의 질

인프라 부족 :
운송 등 기본 인프라

생산요소 비용

무역체제

무역 관련 원조(AfT)

자료: Hallaert(2010).

그림 6-1. 투자를 통해 AfT가 무역의 성장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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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활성화를 위한 ODA의 활용 

가. 개도국의 성장에서 투자의 중요성8)

ODA는 개도국의 빈곤을 직접적으로 감축시키는 효과를 갖지만, 개도국의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그 규모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따라 최근

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ODA를 활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2002 UN Monterrey Consensus와 2008 Doha Declaration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민간부문의 투자는 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의 감축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자원의 활용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데, 특히 1일 1달러 이하에서 생활하는 인구를 2015년까

지 반으로 줄이는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를 달성하는 데 민간

부문의 투자 증대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는 이를 ‘개발을 위한 투자(Investment for Development)’라고 부른

다. 예를 들면 2003년 시작된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Initiative on Investment 

for Development)’은 개발을 위한 투자와 관련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협력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더 좋은 투자를 더 많이 유인하고자 

하는 개도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OECD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8) OECD(2005, 20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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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ODA의 활용

OECD 동료학습방법(peer learning methods)에 기반을 둔 정책능력의 

개발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의 개발

과 이용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시도는 ODA를 다른 투자자금 유입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투자 분야 원조(Aid for Investment)로도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세계은행의 보고서9)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2년 기간 중 투자환

경 개선과 관련된 원조는 평균 21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ODA의 2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

터 2003년 기간 중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회원국의 양자 간 ODA의 

약 15~20%가 투자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인프라 개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을 위한 투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개도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함으

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제한

하는 구조적 제약요인과 시장실패 문제를 수원국과 공여국이 같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할 때도 보다 더 

전략적이고, 협조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9) The World Bank(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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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와 경제성장의 연계성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의 투자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민간의 투자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이유

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첫째로 케인스의 총수요이론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투자는 그 자체로 총수

요의 증대를 가져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의 증대를 가져온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성장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선진국에 

서 GDP 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개도국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한 반면, 중국의 경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이처럼 개도국의 성장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둘째로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높아진 생산성은 

다시 더 많은 투자를 유인하는 선순환(virtuous circle)을 가져온다. 

셋째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다른 분야의 성장을 아울러 촉진한다. 

넷째로 투자로 인해 국내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인하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가운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다른 형태의 투자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혜택을 개도국에 가져다준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져오는 혜택에는 

10) Economis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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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개도국 유입 자금의 유형별 비중(2009년)
(단위: %)

외국 기업의 네트워크에 포함됨으로써 세계시장에 보다 접근하기 쉽게 

해주고, 외국 기업이 갖고 있는 선진기술의 이전과 경영능력의 확산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민간투자가 촉진되며, 외국 

기업의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의 인적자원 형성이 촉진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금액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09년 

DAC 회원국의 ODA 금액은 1,200억 달러인 반면,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직

접투자는 1,589억 달러에 달해 외국인직접투자가 그 금액면에서 ODA를 

능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자금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도국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그림 6-2]에서 보듯이 외국인직접투자가 최빈개도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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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공식원표

민간 구호원조

민간 근로자송국 (a)

FDI

기타 민간부문 유지

FDI 이익송금

장기채무이자

-100 -50 0 50 100

최빈개도국 및 기타 저소득국

-100 -50 0 50 100

중소득국

자료: OECD(2005).

그림 6-3. 유입자금 유형별 최빈개도국과 중간소득 개도국 비교
(단위: 십억 달러, 2002~03년 평균)

다는 중간소득(middle-income) 개도국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표 6-1]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

는 아프리카 지역(특히 사하라 이남)보다는 남미, 중동, 체제전환국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을 보면,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1인당 23달러(사하라 이남의 경우 19달러)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원에

서 보면, 최빈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외국

인투자 증대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의 투자는 GDP의 25%를 넘는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는 지난 20년간 18%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성장에 있어서 단순히 투자의 양(quantity)만이 중요한 것은 아

니고 투자의 질도 중요하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로 인해 얻어지는 혁신

을 통한 생산성의 증대와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일자리 및 자본의 이동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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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선진국 505

개도국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중남미
중동

체제전환국(유럽 지역)

49
23
19
37

108
64
118

자료: Sauvant, K(2007).

표 6-1. 지역별 1인당 외국인직접투자 금액(2001~05년)
(단위: 달러)

다. 투자 증진을 위한 개혁의 목표12)

개도국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OECD는 개도국의 

개혁과 관련해서 개도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투자비용의 인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의 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기업 

활동비용이 높을 경우, 이윤이 낮아져 투자유인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의 비용에는 정책, 법, 규제 등에 순응하기 위한 비용은 물론 

부족한 인프라, 범죄, 부패, 불필요한 요식행위들로 인한 기업활동비용을 모

두 포함한다. 

투자위험의 인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11) The World Bank(2004) 참고.

12) The World Bank, 위의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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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데, 이는 투자환경을 안정시키고, 투자이익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자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부문이나 지방에 투자가 한정되는 이유는 

투자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규제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법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시장

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을 설립하고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

서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경쟁의 촉진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보호하거나 민간 및 공공부문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고 반경

쟁적 행위 가능성이 줄어들면, 그만큼 투자 인센티브가 커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투자환경이 경쟁적으로 바뀔 경우, 투자만 촉진되는 것이 아니다. 

효율성이 개선되고, 혁신이 장려되며,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기 때문이다. 

능력의 개발

경제의 발전은 결국 경제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민간은 물론 

정부부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투자환경의 개선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개혁

이라는 정치적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의 

인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13) OECD(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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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이 개혁정책을 

시행하는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된다.  

능력의 개발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사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혁신을 이루는 능력

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위험을 평가하는 

능력, 복잡한 변화를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등도 포함된다. 마지막으

로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두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하다. 

빈곤의 감소

투자 증진을 위한 개혁의 또 하나의 목표는 빈곤의 감소이다. 이와 관련하

여 OECD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저소득층의 노동, 토지 등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을 신고할 수 있는 방안

과 법원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로 여성들은 사회적 규범, 편견, 금기사항 등으로 인해 노동 금융

재화 및 서비스시장에 참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는 여성들이 성장의 

혜택을 나누는 데 제약이 된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성차별을 줄이

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여성의 시장참여 및 기업설립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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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저소득층은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환경파괴에 따른 피해

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도국과 원조공여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넷째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포함한 금융부문의 발전은 저소득층 및 소규

모 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해준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 쉽고 편리하게 은행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불충분한 인프라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성장 무역 투자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따라서 교통,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저소득층이 시장에 가까워지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인프라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전력, 관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진이 필요하다. 

빈곤 감소효과 분석은 Poverty and Social Impact Analysis 또는 Sustainable Livelihood와

유사하면서도 더 단순한 방법으로 정책의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저소득층

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로부터 저소득층

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예를 들면, 무역자유화가 저소득

층에게 주는 효과를 규명하고 저소득층에 주는 악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목표 집단에 대한 영향과 그 전달 채널,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 Millennium Development

Goal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효과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글상자 6-1. 빈곤 감소효과 분석(PIA: Poverty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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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 증진을 위한 ODA 활용 과제14)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개혁의 목표하에서 OECD는 개도국의 투자 증진

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데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개혁

완전한 제도(institution)는 경제주체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불완전성은 많은 개도국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

적 사회적 기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제도적 개혁을 위해 ODA를 활용해 왔다. World Bank Group도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5)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원조공

여국의 역할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투자환경을 개선할 때 정책 차원보다는 

제도 차원에서의 개혁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기 때문

이다.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는 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 제도가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규칙(rule)’을 결정하고 그러한 ‘규칙’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 또한 

결정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제도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영향을 준다. 

예들 들면, 기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변화는 지하경제와 

같은 비공식적 경제부문(informal economy)을 줄일 수 있다. 셋째로 적절한 

14) 위의 책 참고.

15) World Bank Group(2004); OECD(2006d)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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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갖추어질 경우, 개도국과 세계시장의 통합이 촉진된다. 그리고 세계시

장과 통합은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넷째

로 적절한 제도는 경제주체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지속가능

한 성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효과는 국내 및 외국기업, 대규모 및 중소기업, 민간 및 정부 

기업, 시장 및 지하경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같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국가적 지역적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떻

게 국가적 지역적 제약요인과 기회요인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

와 이를 위해 ODA를 활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한편, 제도개혁의 성패가 달린 개혁과정은 정치경제적 상황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폭 넓은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룹을 확인하고, 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능력과 인센티브를 평가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배구조(governance)의 개선

좋은 지배구조는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는 데 필수적이다. OECD의 공공

관리위원회(Public Management Committee)는 좋은 지배구조의 요소로서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미래지향성, 법의 지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패방지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지배구조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도국은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OECD는 개도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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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왔는데, 여기에는 OECD 기업지

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바탕을 둔 개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16) 또한 다국적기업이 해당 국가

의 법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국적기업

에 대한 OECD 원칙(OECD Principl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도 개도

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이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원칙은 기업자료 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소비자, 과학기

술, 경쟁, 조세 등에 대한 자세한 권고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총괄하

는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기업은 투자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과 부합되도록 자신들의 행위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기업은 투자국 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투자국의 능력배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기업은 특히 고용기회 창출, 근로자에 대한 훈련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체계여야 한다.
 - 소수주주 및 외국인투자자 등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체계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이해관계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복지와 고용 기회의 창출 및 재무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진시키는 체계여야 한다.
 - 재무상태, 성과, 소유구조, 기업지배 등 기업의 중요 사항을 적시에 정확히 공시하는 

체계여야 한다.
 - 기업의 전략적 방향, 이사회에 의한 경영진의 효율적 감독, 기업과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확실히 하는 체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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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 법이나 규제의 틀 안에서 계획되지 않은 환경, 보건, 안전, 노동, 

조세, 재무적 의무 등에 대한 면제(exemption)를 추구하거나 면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 기업은 좋은 지배구조 원칙을 지원해야 하며, 이에 맞는 관행들을 개발하

고 적용해야 한다.

  - 기업은 자신과 자신이 영업을 하는 사회 간에 신용과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효과적인 통제 관행과 경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

해야 한다.

  - 기업은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 기업은 법이나 이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행위와 관련하여 경영진이나 

정부당국에 진실된 보고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 및 처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공급자와 하청업체를 포함하여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된 행위를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투자국의 정치에 부당하게 간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OECD는 이 밖에도 2006년 ‘Risk Awareness Tool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Weak Governance Zones’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공공 거버넌

스가 약한 국가(전 세계 인구의 약 15%가 이 지역에 사는 것으로 추정됨)에 

투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물적 인프라의 개선 

개도국 특히 극빈개도국의 저성장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불충분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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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관리되고 있는 물적 인프라가 꼽힌다.17) 이에 따라 투자환경의 개선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다른 분야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원조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 

Clemens, Radelet and Bhavnani(2004)의 연구에 따르면, 인프라나 생산부문

에 대한 원조와 같은 직접효과 원조(immediate-impact aid)와 경제성장 간에

는 양(+)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쟁적인 금융부문도 경제성

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생산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다부문 프로그램
지원

부채 관련 인도적
지원

행정비용 기타

자료: OECD(2009).

그림 6-4. DAC 양자 간 ODA의 부문별 비중(2009년)
(단위: %)

이에 따라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양자 간 ODA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물적 인프라 부문에 할당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의 ODA 

17) 여기서 물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는 교육, 보건 등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에 상응하
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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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가운데 약 14.9%가 도로, 통신, 에너지 등 물적 인프라 지원에 사용되었

다. 세계은행 등 다자간 차원에서의 지원자금은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이 물적 

인프라 부문에 집중되었다. 2009년 세계은행의 ODA 자금 가운데 약 51.4%

가 물적 인프라 부문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통합

무역과 투자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무역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많은 잠재적 투자자에게 있어

서 수입과 수출 가능성이 투자환경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의 증대는 외환의 획득, 규모의 경제 달성, 비용의 절감과 기술의 확산 차원에

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의 개방은 국내 및 국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

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무역자유화가 저소득층의 복지

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수출부문이나 이전에 보호되던 상품의 소비자는 이득

을 얻는 반면, 보호되었던 부문의 근로자나 수출제품의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소득층이 구조조정 과정에 적응하고, 

무역자유화로부터 발생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단기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무역장벽을 가지고 있다. 관세만 보더라도 

선진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4% 수준인 반면, 개도국의 평균 관세율은 평균 

1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은 ODA 프로그램

을 통해 개도국들이 경제자유화의 혜택을 누리고, 무역과 관련된 제도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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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양자 간 및 다자 간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무역촉진전략을 

디자인하고 시행하는 것을 돕는 노력을 보여왔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대화와 협력도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 간의 대화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민간의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개혁에서 민간의 참여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대화는 

정부와 민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효과도 가진다. 

정부와 민간부문이 전력, 에너지 등 인프라 제공에서 특별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 이를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라고 한다. 

PPP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자원, 전기, 통신 등의 공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PPP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부터 ‘설

계-건설-운영-이전’과 관련된 합의에 의한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

이다. 

문제는 PPP와 관련된 적절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서비스 제공범위 등과 관련해 기업이 계약조건을 어기고 있다

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업적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기업이 불평하는 경우도 있다. 서비스를 제공

하는 가격,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여부, 운영 및 유지비용에 대한 융자 

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PPP 운영과 관련해서 OECD는 

계약협상과정부터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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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개혁

금융시장은 국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투자의 비용을 낮추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도국의 금융시

장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독점의 문제, 국영기업의 문제, 

파산 담보 재산권 등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 정책금융 및 보조금의 지급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은 금융부문 규제, 감독, 은행부문의 

개발 등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제의 비공식성(informality) 해소  

투자자에는 다양한 투자자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제약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외국 투자자, 대규모 및 소규모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개도국의 민간부

문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소수의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간의 격차

를 줄이는 것도 개혁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 접근하고 국가적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소기

업이 대기업과 연계되는 것을 도우며, 세금이나 등록비용 등에서의 누진적 

구조를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 지하경제와 같이 시장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비공식

(informal) 경제 부문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부문의 존재는 시장을 왜곡하고,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수입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제의 비공식성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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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촉진을 위한 ODA 활용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사례는 많은 교훈을 준다. 

첫째로 베트남은 투자 촉진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먼저 베트남 정부는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중심이 되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고, ODA를 

위한 국제적인 협의를 철저히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진흥과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그룹을 만들었으며, 기업 관련 규제 개혁, 중소기업 금융 등 여러 개의 작업반들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국들과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의 베트남 버전을

만들어 원조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보였다. 

둘째로 ODA를 활용한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ODA가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에 이루어진

새로운 기업법의 도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이 법에 의해 기업의 등록절차가 크게

단순화되었고, 그 결과 법 도입 이후 3년간 7만 3,000개의 기업이 설립되고, 17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인프라에 대한 ODA는 도로 인프라와 발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도로건설은 산업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많은 기업의 

신규 진입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원조공여국의 기술 및 직업훈련 지원이 기술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상자 6-2. 베트남 사례의 교훈

마. 원조 프로젝트의 관리18)

원조 프로젝트가 투자 증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OECD는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투자여건의 평가

(assessment), 개혁 프로그램의 디자인(design), 개혁의 시행(implementation), 

개혁의 감독과 효과 분석(monitoring and evaluation)의 네 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다.

1단계: 평가(assessment)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경쟁을 강화하며, 

18) OECD, 앞의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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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평가 기준

기업설립

절차 수

시간 날짜

비용 1인당 소득 대비 비율(%)

최소 자본 1인당 소득 대비 비율(%)

건설허가

절차 수

시간 날짜

비용 1인당 소득 대비 비율(%)

근로자 고용

고용의 어려움 지수(0~100)

근로시간의 고정성 지수(0~100)

해고의 어려움 지수(0~100)

고용의 고정성 지수(0~100)

해고비용 주급의 수

재산등록

절차 수

시간 날짜

비용 재산가치 대비 비율(%)

융자

법적 권리의 정도 지수(0~10)

신용정보의 정도 지수(0~6)

등기제도의 이용 정도 성인 대비 비율(%)

사적 기관의 이용 정도 성인 대비 비율(%)

투자자 보호

정보공개의 정도 지수(0~10)

이사책임의 정도 지수(0~10)

주주소송의 난이도 지수(0~10)

투자자보호 강도 지수(0~10)

세금납부

납부의 빈도 연간 횟수

시간 연간 시간

세율 이윤 대비 비율(%)

국제무역

수출을 위한 서류의 수 수

수출 소요 시간 날짜

수출비용 컨테이너당 비용

수입을 위한 서류의 수 수

수입 소요 시간 날짜

수입비용 컨테이너당 비용

계약이행

절차 수

시간 날짜

비용 청구의 비율

기업폐쇄

시간 연수

비용 부동산 대비 비율

손실회복률 달러당 비율

자료: The World Bank(2011).

표 6-2.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Indicators 항목과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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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또는 

사회단체가 투자여건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행히 투자여건을 분석하는 방법

과 관련해서는 많은 참고자료가 있다. 여기에는 IFC World Bank의 투자환

경 평가보고서(Investment Climate Assessment Report),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Indicators, UNCTAD의 투자 나침판 또는 평가(Investment 

Compass or Assessment)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투자여건의 분석과정에는 기업은 물론 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들과 협의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평가와 관련하여 

변화에 저항하는 그룹과 개혁을 지지하고 선도하는 그룹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평가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해 투자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과 

개혁에 대한 수요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 디자인(Design)

개혁 프로그램의 디자인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혁과정에 참여

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개혁수요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 당국은 프로그램 디자인 과정에서 다른 정부부처, 민간, 사회

단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과 법에 대한 

규제효과 분석(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방법론이 도움이 된다. 

전략적인 개혁 프로그램 디자인 시에는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3단계: 시행(Implementation)

개혁의 시행은 시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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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성공이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 

당국은 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개혁의 모멘텀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며, 개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지속성 차원에서 개혁은 개도국 정부 또는 개도국 자치단체가 시작

하고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지역적 파트너가 개혁을 금융적으

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개혁에 관한 정보를 국가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4단계: 감독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개혁 프로그램은 개도국 경제발전 당국과 프로그램 파트너 국가 간의 합의

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혁 프로그램이 정부

의 능력에 미친 효과, 법적 및 규제적 틀에 미친 효과, 개혁에 참여하는 민간부

문의 능력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2.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가운데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 가운

데 하나는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라고 할 수 있다.

PFI 역시 효과적인 개발전략에서 민간투자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PFI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도국의 투자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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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하나의 틀(framework)

을 제공한다. 또한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Policy Guidance for Donors on using ODA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for Development’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PFI는 투자정책(Investment policy), 투자 촉진과 용이성(Investment promotion 

and facilitation), 무역정책(Trade policy),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조

세정책(Tax policy),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책임 있는 기업윤

리 촉진을 위한 정책(Policies for promoting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사회간접자본과 금융 분야의 

발전(Infrastructure and financial sector development), 공공 거버넌스(Public 

governance)의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PFI는 이와 같은 10개 분야에서 민간과 외국인 투자에 대해 매력적이고, 

강력하며, 경쟁력 있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개혁을 디자인하

고 실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다만 PFI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 투명성, 비차별성, 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할 뿐 

정책의 선택은 각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러시아, 베트

남 등에 대한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는 PFI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PFI를 실행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PFI 사용자

도구(User’s Toolkit)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PFI의 10개 분야가 중요한 이유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6-3]과 같다.19)

이와 같은 PFI는 개도국이 바람직한 투자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검토해

19)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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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요성의 내용

투자정책
- 투자정책의 질은 모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투명성, 재산권 보호, 비차별성은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정책의 원칙임.

투자 촉진 및 
용이성 제고

-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는 조치들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투자환경의 강점을 살린다는 점에서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무역정책
- 재화와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정책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세계적인 공급체인에 

통합되도록 하며, 투자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더 많고, 더 질이 좋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

경쟁정책
- 경쟁정책은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는 조건을 마련함.
- 확고한 경쟁정책은 투자가 사회에 가져다주는 혜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됨.

조세정책
- 조세부담과 조세정책의 디자인과 운영은 사업비용과 투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확고한 조세정책은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공공의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됨.

기업지배
구조

- 기업들이 기본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원칙들을 지키는 것은 투자자의 확신, 자본의 비용, 
자본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임.

책임 있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등에서 권고된 것과 같이 책임 있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개념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
는 투자를 유인함.

- 여기에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위한 민간의 대응을 
뒷받침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에 참여하는 것 등이 포함됨.  

인적자원
개발

- 인적자원의 개발은 투자기회를 잡기 위한 전제조건임.
- 숙련되고, 적응가능하고, 건강한 인구를 만들고 유지하며, 인적자원을 완전히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환경에 유리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인프라와
금융 분야의 

발전

- 부족한 자원이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에 사용됨으로써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병목부문
(bottleneck)에 사회간접자본이 사용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효과적인 금융정책은 기업과 기업가가 투자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 규제의 질과 공공부문의 정직성은 모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투자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임.

표 6-3. PFI 10개 분야의 중요성 요약

야 할 질문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PFI만으로 개도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각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의 상황, 경제발전 단계 등 각국의 특수성에 따라 바람직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통, 에너지 등 투자의 내용에 따라서도 바람직한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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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현황 평가

한국은 무역진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개도국

들에 전수해왔으나, 무역과 관련한 한국의 개발협력 프로그램들은 원조효과

성 확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사회경제개발 

역량에 필요한 투자부문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한국의 경우 전체 ODA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4.4%(약정

액 기준)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원조공여국보다 이 분야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0) 한국의 AfT는 2006~2009년 기간 중 약정액 

기준으로는 4.7배, 집행액 기준으로는 1.6배 확대되어 이 분야의 원조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계집계의 결과이지 실제 직접적으

로 무역과 관련된 AfT 증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AfT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AfT가 경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원조(93.6%)로 나타나고, 생산역량 배양과 무역정책 규제에 대

한 원조는 6.2%와 0.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제 인프라의 구축은 직간접

적으로 무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는 하지만,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지나

치게 포괄적이고 무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즉 이 분야의 원조는 사전

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평가하기에 따라 다른 분야의 원조로도 계상이 가능하

기 때문에 무역 특정성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AfT는 이를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지침이나 정책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교육, 보건, 위생, 정부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 등에 관련된 사회간접
자본 구축을 위한 원조가 전체 ODA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AfT의 비중은 15% 
미만으로 보고되었다. 주요 공여국 중에는 일본의 AfT 비중이 40.8%(2009년)로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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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상의 비중만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최근 G20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강조함으로써 무역 분야

의 상대적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AfT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인

지에 대하여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즉 한국의 

대외원조에서 무역 및 투자 분야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AfT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fT를 실시하는 데 목표의 정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조수단의 효과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개발협력 프로그램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들은 단순히 한국의 원조 역사와 경험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원조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한국의 목표는 수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제약요인

을 발굴해 한국의 무역 관련 개발경험이 이러한 제약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투자 분야의 경우 개도국의 성장역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

의 제도적 제약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선진국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관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적 경험이라는 용어 자체는 한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 또는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적 경험의 ‘일반성’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적 경험의 ‘일반성’에 대한 과신은 

자연스럽게 개발과정에서 활용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정형화하여 이를 ‘상품’

처럼 제공하는 형태의 개발경험 공유방식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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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의 경우도 한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경험을 수원국 사정에 적용 

가능하도록 현지화해나가야 한다.  

2. 제약요인 및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시사점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에서 제시된 Ownership, Alignment, Harmonization, 

Managing for Results, Mutual Accountability의 달성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

을 제약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은 AfT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며 모든 분야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제약요인 분석기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으

며, 여러 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때 제약요인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분석기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수원국 내에서 민간 간, 정부 

간, 민간과 정부 간의 정책대화이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 간, 민간과 정부 

간에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집행과

정에서 지지를 확보하는 데 활용하여야 관련 정책의 추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국

의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만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분석기법에서 수원국의 정부 및 민간기구나 국가적 시스템의 활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여국은 별로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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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확보하고 해당국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현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원조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한편 결과지향적인 원조를 시행하는 것도 원조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원조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시현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향후 원조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조의 다년간 계획을 작성할 필요도 있다. 즉  

일회적인 원조를 지양하고 다년간 계획에 따른 달성목표와 지표를 명확하게 

연도별로 수립해 놓는다면 원조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목표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히 작성해야 하고, 강력한 

행정집행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시행기간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많은 공여국이 동시에 하나의 수원국에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원조체계 내에서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해당국에서 다른 공여국과 정책공조가 확보될 때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약요인 자체를 파악하는 것 

보다는 그 기저에 내재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록 낙후된 금융시스템이나 자금의 낮은 가용성

이 무역의 증대에 매우 중요한 제약요인이기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1990년

대에 행해진 금융시스템의 개혁은 그 국가에 무역의 증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사업기회가 부족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원조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조국들이 행하고 있는 기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원조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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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의 원조 목적을 정하고 이에 입각한 AfT 후보국가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미국의 경우 자국이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선정기준으로 표현

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점대상국을 

선정하여 원조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서 선정한 경우도 많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원국을 참여시

켜 해당국에서 원조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국제

기구에 의한 분석이나 해당국이 작성한 여려 제약요인 분석보고서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원조 목적에 적합한 수원국의 현황 파악을 시행해야 한다.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약요인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벽한 제약요인의 파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과 대상

국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원국의 제약요인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지 정보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수원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은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3. 한국의 정책방향

가.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를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로 특화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여타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

램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Ladder Builder’ 즉, 수원국들이 중진국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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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비교우위를 확보

할 수 있다. 무역 투자 분야 원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이 ODA 정책에

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매우 성공적인 발전경험을 가지고 있고, 식민지배를 겪은 

경험 등 수원국들과 유사한 경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수원국들이 자국의 성장

모형의 모범으로 삼을만 하여, 한국의 발전전략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둘째, 여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중진국으로 발전한 가장 

최근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의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셋째, 한국은 국제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여 완결적 공업구조를 확보하

였다는 점에서 수출다변화 및 산업다각화 욕구가 높은 수원국의 현실에 매우 

부합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의 무역 투자 분야 원조를 ODA 정책의 비교우위 특화 분야

로 설정하는 것은 원조의 수요 및 공급 측면과 국제적 추이에 입각해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취약한 ODA 규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이기

도 하다. 

나. 무역ㆍ투자 분야의 원조 원칙 수립

한국의 개발경험 그 자체는 역사적으로나 세계 환경적으로 특수한 측면이 

있으며 한국의 개발경험이 성공적이었던 것도 한국이 활용한 ‘정책’ 그 자체

가 아니라 그러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조건’이 매우 중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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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이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실질적인 

원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역 관련 ODA 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21) 

  

Willingness Encouragement: 수원국이 무역의 진흥을 통하여 성장과 

빈곤 해소를 이룩하겠다는 개발의지를 가져야 하며 공여국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수원국의 주인의식이라는 원칙이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에도 유효하다. 수원국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수출증대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

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천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상태에서 추상적인 목표 제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개발의지

를 장려하고 존중하되 보다 현실적합성이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대화를 이어

가야 한다. 

  

Half-step Ahead Along Her Way: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제반 프로그램을 수원국이 보유한 개발전략에 맞추어 진행해

야 한다. 즉 수원국 수요에 부합(alignment)해야 한다는 원칙을 개발경험의 

공유에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흡수능력을 고려하고 철저하게 현지화를 통하여 가시적

인 성과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원국의 국가발전계

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조 입안단계부터 수원국과 

대화(dialogue) 채널을 마련하여 가급적 수원국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21) ODA원칙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국제경제연구소(2010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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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해야 한다.  

Selective Focus: 한국의 인적 물적 원조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

할 때 선택과 집중은 원조효과의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원칙이다. 무역 분야

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개발경험의 공유를 위한 

대상국 및 분야의 선정, 구체적인 사업방식의 결정 등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전체 원조에서 AfT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통계만으로 우리나라가 AfT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지금까지는 사전적 계획하에 AfT로 

원조를 집중했다기보다는 기집행된 원조를 사후적으로 AfT로 분류하여 통계

보고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원조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8대 중점 

분야 등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100개가 

넘는 국가에 지원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AfT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집행된 원조 중 상당 부분을 AfT로 집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

한 방식으로 향후 AfT를 지속해나갈 경우 실효성 확보가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다. 

Multi-stage Efforts for Result(Result-oriented):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경험공유사업은 전시적인 성격의 일회적 지원을 지양하고 다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사업으로 구성해야 한다. 후속 단계에서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서는 기존 사업을 엄밀하게 평가하여 문제점과 교훈을 다음 단계에 활용할 

있는 평가-피드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OECD WTO(2009)에서 제시한 다음의 모범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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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족해야 할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무역을 주류화하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Getting 

the co-ordination right: mainstreaming trade into development strategies). 

제약요인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Getting the diagnostics 

right: from needs to binding constraints). 

개혁의 실천가능성을 높여야 한다(Getting the political economy right: 

the feasibility of reforms).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원조를 집행해야 한다(Getting the delivery 

right: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수원국의 능력배양이 이루어져야 한다(Getting the regional dimension 

right: strengthening capacities).

이러한 ODA 원칙에 더하여 AfT와 관련해서는 주요 공여국들이 공통적으

로 채택하고 있는 무역의 주류화, 친빈곤층(pro poor) 원조, AfT 전략지침 

수립, 원조 프로그램의 체계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해온 것처

럼 사후적으로 AfT를 집계하여 발표하는 방식보다는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AfT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원조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다. 무역ㆍ투자 분야 원조의 역량 강화 

수요개발 연구 인프라 확충

무역 투자 분야 원조는 한국의 정책적 경험이 아니라 수원국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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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국의 원조수요를 전문적으로 분석 및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발경험공유사업에서 무역은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대외지향적 정책으로 성공을 이룬 대표적 국가로서 자부심을 반영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된 다양한 정책수단의 일반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수원국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에는 투자가 소홀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지역연구를 주도하는 KIEP가 무역 분야에 특정적인 

지역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흥지역연구’ 기능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도국 무역 투자개발 지원

연구’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협의체 구성

무역 투자 분야 원조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프로그

램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무역 투자 분야의 원조 프로그램은 KDI의 KSP 사업, KOICA의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 EDCF 사업, KIEP의 지역연구 및 정책컨설팅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사업별로 민간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투

자 분야를 중심으로 각 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사업 간 중복성의 최소화, 지원 목적에 따른 사업의 연계성 

강화, 다년간 사업활성화, 사업평가 등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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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화를 위한 제도 정비

무역 투자 분야의 원조정책이 한국의 ODA 브랜드로서 자리잡기 위해서

는 특히 무역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국민적인 저변의 확대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무역 투자 분야는 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생산 및 수출역량의 

개발, 무역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제약요인의 해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

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ODA 확대 정책은 이 분야가 새로운 

‘공공사업’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특히 

청년 및 은퇴자들에 대한 고용증대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ODA 관련 교육제도, 자격제도, 전문가활용제도 등의 정비를 통하

여 ODA 사업 분야 종사자의 저변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무역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ODA 관련 전문지식 및 기능을 기존의 제도와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중점협력국 대상 무역ㆍ투자 분야 Mini-CPS의 개발

수원국의 무역 관련 개발협력 수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무역 

관련 개발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 기존 한국의 개발경험공유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고려보다는 한국의 개발경험에 초점을 맞춘 일방적인 경험

전달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지적용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한국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다양한 무역 투자 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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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에 대한
무역ㆍ투자 분야 개발경험공유 프로그램

한국의
개발경험 평가

한국 경험의
현지화

수원국에 대한 지역연구

사업의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

이행 및 성과관리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 시행

무역ㆍ투자 분야 수요 발굴

Willingness
Encouragement

Half-step Ahead
Along her way

Selective
Focus

Multi-stage
Efforts

자료: 국제경제연구소(2010d).

그림 7-1. 중점협력국에 대한 무역 분야 CPS 작성 개념도 및 4대 원칙

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 

향후 협력 프로그램의 방향은 기존의 ‘정책’ 위주에서 ‘기초 역량’의 강화

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수원국은 정책 및 정책수단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험공유사업은 수원국의 

공무원 등 일부 이해관계자와 한국의 공급자 간의 특수한 공유성(commonalty)

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국 및 한국의 사례로 볼 때 쉽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외원조의 진정성을 전제로 할 때, 무역 분야의 대개도국 

협력은 민간부문의 생산 및 수출능력 배양 및 정책집행상의 애로해결을 위한 

경험의 전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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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점협력국에 대한 포괄적 

국별파트너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의 작성에 그칠 것이 아

니라 수원국별로 기능별 Mini-CPS 확보를 추구해나가야 한다. 현재 국무총

리실을 중심으로 CPS의 수립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구체적인 ODA 

사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CPS가 특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의 형태로 작성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점협력국별로 무역 투자 분야에 대한 Mini-CPS를 수립해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지원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 개도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의 모색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투자는 경제성장과 빈곤 감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진

국의 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차원에서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민간부

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ODA의 활용, OECD 동료학습방법에 기반한 정책능력의 개발,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의 개발과 이용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OECD의 그와 같은 노력은 아직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는 

개도국 투자 증진을 위한 ODA 활용과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개도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OECD가 강조하고 있는 개도국의 법과 제도의 개혁, 지배구

조의 개선, 물적 인프라의 개선, 국제적 통합,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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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개혁,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내용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투자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PFI)’도 개도국이 바람직한 투자환경을 만

드는 데 필요한 질문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평가의 

기준마저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자국의 상황

에 따른 정책 제안이나 정책의 우선순위인데, PFI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 개도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ODA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단모형부터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이는 AfT 진단모형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바. AfT 진단모형 개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역과 성장에 병목현상(bottleneck)을 일으키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무역통합진단연구(DTIS) 방법론이 개발

되어 2010년까지 46개국(아프리카 33개국)에 대한 DTIS 작성이 완료되었다.

DTIS는 수원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수출잠재력이 

큰 산업을 발굴하고, 무역의 제약요인을 찾아낸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DTIS는 정책 권고와 무역 관련 기술적 기원, 

세계경제와 통합 증진을 위한 능력배양 등을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할 뿐 아니

라 수원국의 전반적인 경제개발전략과 무역전략을 연계시키는 도구로 사용

된다.

그러나 DTIS의 구조와 조사과정이 병목현상을 식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원국의 수요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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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거의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핵심적인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과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 외에도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MCC의 제약요인 분석방법론도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성장분석을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어느 한 가지로 

진단과 처방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례조사와 연구

를 기초로 하여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약요인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스스로 자체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강조하였듯이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긴밀한 정책대화가 AfT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고 공여국도 AfT를 포함한 원조전략 

수립 시 수원국의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나름의 진단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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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이어 2011년 11월 29일부터 3일 

동안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제4차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는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주인의식, 성과 지향, 투명성, 책

임성 등의 원칙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전 

세계적으로 공표한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한국은 선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인 행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되었다.

한국은 원조공여국으로서의 경험이 길지 않지만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국제적 

원조 논의의 동향이 개발효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은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많은 개도국과 

최빈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지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기존 한국의 원조 중 64.4%가 AfT로 분류되고 있고,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 분야를 한국의 원조 비교우위 

분야로 설정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

고 있다. 그러나 AfT의 실질적 성과와는 무관하게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AfT는 특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

기 때문에 AfT의 양적인 성장과는 달리 내용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AfT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체계

를 완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특히 AfT를 전반적 원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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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안에 주류화해야 하고 AfT와 관련한 구체적 전략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 전략지침 없이는 무역을 원조체제에 주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원조 프로그램을 기획 및 이행할 때 무역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전체 원조 프레임워크에서 AfT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다양한 원조사업의 주요 목표로 간주하게끔 해야 한다.

AfT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여러 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제약요인 분석기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분석기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수원국 내에서 민간 간, 정부 간, 민간과 

정부 간의 정책대화이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 간, 민간과 정부 간에 정책형성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정책집행과정에서 지지를 

확보하는 데 활용하여야 관련 정책의 추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

십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국의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만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분석기법에서 수원국의 정부 및 민간기구나 국가적 시스템의 활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여국은 별로 없

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확보하고 해당국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현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원조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한편 결과지향적인 원조를 시행하는 것도 원조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원조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시현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향후 원조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 반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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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조의 다년간 계획을 작성할 필요도 있다. 즉 일회

적인 원조를 지양하고 다년간 계획에 따른 달성목표와 지표를 명확하게 연도

별로 수립해 놓는다면 원조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목표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강력한 

행정집행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시행기간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많은 공여국이 동시에 하나의 수원국에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원조체계 내에서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해당국에서 다른 공여국과 정책공조가 확보될 때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약요인 자체를 파악하는 것보

다는 그 기저에 내재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록 낙후된 금융시스템이나 자금의 낮은 가용성이 무역의 증대에 매우 중요

한 제약요인이기는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1990년대에 행해진 금융시스템의 

개혁은 그 국가에 무역의 증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사업기회가 부족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원조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원조국들이 행하고 있는 기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원조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의 원조 목적을 정하고 이에 입각한 AfT 후보 국가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미국의 경우 자국이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선정기준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점대상

국을 선정하여 원조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한 경우도 많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원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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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켜 해당국에서 원조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국제기구에 의한 분석이나 해당국이 작성한 여러 제약요인 분석보고서

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원조 목적에 적합한 수원국의 현황 파악을 시행해야 

한다.  

원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약요인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완벽한 제약요인의 파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과 대상국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원국의 제약요인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지 정보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수원국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은 

원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수원국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OECD, WTO, UN 등의 자료를 

이용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전반적 상황에 대한 자료만으로는 AfT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성공적인 AfT를 위해서는 수원국별로 

기능별 Mini-CPS를 확보해나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AfT를 중심으로 핵심 이슈와 AfT의 문제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약요인 분석 방법론 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선행연구들

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연구를 기초로 한국의 AfT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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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UNDP의 수요분석 항목

A. 거시경제 및 사업환경

1) 일반적인 자료 수집 

- 자료 수집의 목적이 분명히 정의되었는가?

- 적절한 예산편성과 인적자원 및 시간이 본 과정에 할당되었는가?

- AfT 분석 팀이 관련 통계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 분석 팀이 다른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이끌어내는가?

- 분석 팀이 자료 수집 및 열거 과정에서 자료가 잠재적으로 편향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가?

- 시계열 분석 혹은 다른 국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 사용되는 자료가 확실히 

비교 가능한가?

- 해당 국가가 시행한 최근 인구센서스 혹은 가구조사 자료가 있는가?

- (만일 국제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인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WTO의 

최신 무역정책검토(TPR)보고서가 있는가?

- 해당 국가에 대한 IMF의 최신 업무보고서(Missions Report)가 있는가?

2) 일반적인 자료 분석 및 해석

- 분석 팀이 정량 및 정성적 기법을 적절히 혼합한 방식을 사용하는가?

- 분석 팀에 여성 및 환경 관련 문제와 자료를 다뤄본 팀원이 있는가?

- 자료와 분석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영향을 미치

는 문제들에 집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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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만한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유효성을 지니며, 이 자료가 성별 및 

기타 소외 측정 변수에 의해 세분화되었는가?

- 이 세분화된 자료는 공간적 비교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비교가 

시행되었는가?

- 이 세분화된 자료는 시간적 비교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비교가 

시행되었는가?

- 보다 세분화된 자료 및 연구의 필요성은 없는가?

3) 거시경제 환경 

- 분석 팀이 GDP나 무역수지, 부채, 인플레이션, 자본수지, 빈곤이나 불평

등 관련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사용하여 해당 국가의 일반

적 거시경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가?

- 분석 팀이 해당 국가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는가?

- 분석 팀이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지출 관련 개요를 보여주고 있는가?

- 이 분석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실질환율 및 실효환율 추세가 다루어지

고 있는가?

- 지하경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 이 분석에서 거시경제적 집계변수에 대한 세계 차원 및 지역 차원의 

무역자유화 영향이 고려되었는가?

- 거시경제정책과 변수 및 인적자원개발 간 연관성이 고려되었는가?

-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PEST와 같은 차별적 방식이 사용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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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환경 

- 분석 팀이 국제변수 및 벤치마킹 방식을 통해 해당 국가의 전반적 거버넌

스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가?

-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정책과 연관된 체크리스트나 관련법이 이 분석에 

작성되어 있는가?

- 분석 팀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환경 조성을 막는 행정적 장벽들을 간략히 

적시하고 있는가?  

- 분석 팀이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창출

에 책임이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간략히 적시하고 있는가?

- 분석 팀이 무역 관련 제반시설과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및 무역자금의 

유용성과 비용을 분석에 포함하고 있는가?

- 지역의 경제부국 혹은 기타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변수 혹은 벤치마킹 

방식을 통해 해당 국가의 전반적 경쟁력이 평가되고 있는가? 

- 분석 팀이 이해관계자, 기업인, 정부기관 공무원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에 

참여적 기법을 사용하였는가?

B. 무역 및 투자정책

1) 교역 흐름

- 이 분석에서 교역 흐름 및 교역조건이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되었는가?

- 이 분석에서 교역의 흐름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끄는지 

설명되었는가?

- 자료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추세 및 예상에 사용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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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의 전반적 무역 현황이 비교 국가 및 무역 강국과 비교되고 

있는가?

- 분석 팀이 해당 국가의 비교우위를 찾아내었는가?

- 분석 팀이 해당 국가의 주요 수출 분야를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타당성이 부여되어 있는가?

- 서로 다른 기업의 수출 실적이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수출 분야의 고용동력이 분석되고 있는가?

- 믿을 만한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유효성을 지니며, 이 자료가 성별 및 

기타 소외 측정 변수에 의해 세분화되었는가?

- 식량 수입, 외부 가격에 대한 취약성을 비롯하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 소규모 자작농과 같이 수출 분야에 대한 빈곤 계층 및 차상위 계층의 

참여정도가 적절한 사례와 함께 평가되고 있는가?

- 분석 팀이 주요 정책적 제언을 이 분석에 담고 있는가?

2) 무역정책 및 제도

- 관세 및 쿼터제에 대한 분석이 다루어지고 있는가?

- 분석 팀이 해당 국가의 무역전략을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전략은 

적절한가?

- 무역정책의 전반적인 일관성이 평가되고 있는가?

- 해당 국가에서 무역을 관장하는 제도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무역제도 간 질적인 차원에서 정합성이 다루어지고 있는가?

- 주요 무역제도 간 수용능력의 차이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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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용능력의 차이와 함께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이 파악되고 있는가?

- FTA나 WTO 양허, 경제통합협정을 비롯한 주요 무역협정 및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기관에서의 구성국 지위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주요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가? 해당국의 협상전략은 무엇인가? 또한 

그러한 전략은 해당국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가?

- 무역협정 분석 시 해당 국가의 시장접근 문제가 고려되고 있는가? 

- 특정 무역협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국가 내부의 능력이 평가되고 있는가?

-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선택된 무역협정은 차후의 추가적인 영향평가

를 위해 선택되었는가?

- 분석 팀이 주요 정책적 제언을 이 분석에 담고 있는가?

3) 투자정책 및 해외직접투자(FDI)

- 이 분석에서 투자 흐름이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되었는가?

- 이 분석에서 투자의 흐름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끄는지 

설명되었는가?

- 분석 팀이 주요 FDI 수혜 분야를 파악하고 있는가?

-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투자유치 실적이 평가 벤치마킹되고 있는가? 

해당 국가의 FDI에 대한 개방성이 평가 벤치마킹되고 있는가?

- 외국 기업의 고용동력이 분석되고 있는가?

- 외국 기업의 수출 실적이 타당하게 분석되고 있는가?

- 믿을 만한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유효성을 지니며, 이 자료가 성별 및 

기타 소외 측정 변수에 의해 세분화되었는가?

- FDI 운용 및 유인책 관련 기본 틀이 이 분석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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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은 적절하며 효과적인가?

- 분석 팀이 해당 국가의 장기투자전략을 검토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적절

하며 효과적인가?

- 이 분석에서 지역 차원의 공급연계망과 기술 전파가 고려되고 있는가? 

만약 이 지역에서 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보고되었다면, 분석 팀은 이들 

방해요소의 제한사항과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가?

- 분석 팀이 현존하는 FDI의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가?

- FDI와 수출 사이의 연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 분석 팀이 주요 정책적 제언을 이 분석에 담고 있는가?

C. 무역 원활화와 기준

1) 무역 원활화

- 이 분석에서 해당 국가의 무역 원활화전략이 확인되었는가? 그리고 그것

은 적절하며 현실적인가?

- 무역 원활화전략의 행위자들(수출 수입업자, 정부, 사업서비스 지원자, 

제반시설 제공자)의 간략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가?

- 무역 원활화전략을 관장하는 기관이 해당 국가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효과적인가? 만일 해당 기관이 없다면, 이 분석에서 그러한 기관설립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는가?

- 무역 절차, 사업서비스 및 제반시설 사용에 드는 비용에 관한 자료들이 

수집되었는가?

- 필요한 자료의 양과 질이 평가되었는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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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도 고려되고 있는가?

- 선택한 수출품목을 수출할 때 드는 비용이 검증되고 있는가? 

- 수출 수입업자에게 제공되는 사업 및 제반시설 서비스의 품질이 평가되

고 있는가?

- 교역품목과 관련한 비효율성, 열악한 서비스 실태 및 높은 비용의 근본 

원인이 파악되고 있는가?

- 교역 흐름을 방해하는 국내 무역장벽이 무엇인지 밝혀져 있는가?

- 어떻게 소규모 자영농, 국영기업 등이 무역장벽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분석되고 있는가?

- 분석 팀이 이해관계자, 기업인, 정부기관 공무원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에 

참여적 기법을 사용하였는가? 또한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보고서에 언급

되었는가?

- 무역 원활화 이슈와 관련한 수용능력의 차이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이러한 수용능력의 차이와 함께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이 파악되

고 있는가?

- 인적자원개발과 다양한 경제개발 시나리오 간 연관성이 탐색되고 있는가?

- 무역 원활화에 인적자원개발이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자료

가 적절히 쓰이고 있는가?

- 무역 원활화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자 목록이 이 분석에서 제시되고 있는가?

- 분석 팀이 주요 정책적 제언을 이 분석에 담고 있는가?

2) 기준

- 만일 해당 국가에서 재계 및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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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과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이 분석에서 분석 팀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 국가 차원의 인증절차가 국제적 기준과 비교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절차는 적절히 발전 중에 있는가?

- 해당국의 주요 수출제조업자가 관련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가?

- 해당국이 국제적 기준 적용 미비로 인해 시장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는가?

- 기업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비스에 쉽고 알맞게 접근할 수 있는가?

- 분석 팀은 해당 국가의 산업가운데 몇 개 혹은 몇 %가 ISO인증을 획득했

는지 알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통계가 지역 평균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가?

- 분석 팀이 주요 정책적 제언을 이 분석에 담고 있는가?

D. 분야별 분석

1) 분야별 분석

- 분석 팀이 보다 자세한 평가를 위해 미래전망이 밝은 경제 분야를 파악하

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분야 선택이 자료 및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분야 선택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기회 및 문제점과 연결되어 있는가? 

또한 이는 명백한가?

- 분석 팀이 분야별 특정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자료의 품질을 검증했는가?

- 믿을 만한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유효성을 지니며, 이 자료가 성별 및 

기타 소외 측정 변수에 의해 세분화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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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기법이나 가치사슬분석(Value Chain Analysis)기법과 같은 분야

별 경쟁력 분석을 위한 분석틀이 이 분석에서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가?

- 해당 분야의 크기, 잠재적 성장성, (지역시장 및 세계시장에서) 실제 및 

잠재적 수요와 같은 정보들이 파악되고 있는가?

- 해당 분야의 향후 수출기회가 분석 예측되고 있는가?

- 선택한 분야 가운데서 분석 팀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변화를 경험한 (혹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내에서 상품 구성을 파악하고 있는가?

- 이 분석은 회사와 근로자의 주요 특징 및 간략한 인적사항을 서술하고 

있는가?

- 해당 분야의 성장을 위해 정책당국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수준의 개입 

정도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시장 정보 및 연관 사업의 발전과 같이 분야별 기여자의 개입으로부터 

요청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는가?

- 분석 팀이 주요 정책적 제언을 이 분석에 담고 있는가?

2) 인적자원개발 분석

-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가 교역량 증가 혹은 해당 분야의 경제적 팽창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과의 연계성을 찾아

내고 있는가?

- 해당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가격 및 생산을 비롯한 전달 경로를 탐색함으로

써 인적자원개발과의 연계성을 찾아내고 있는가?

- 선택된 해당 분야에서 빈곤 및 차상위 계층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가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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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경제 차원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는가?

- 특정한 친(親)빈곤 계층적 조치가 알려져 있는가?

- 포괄적 사업모형이 분석 내에서 제시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빈곤 계층을 포함하는 적절한 사업모형이 제시되고 있는가?

3) 생산성

- AfT 연구가 분야별 생산성에 관한 통계치를 설명하고 있는가? 이러한 

설명에서 생산성 증가는 근로자의 임금에 어떤 혜택을 미치는가?

- 분석 팀은 근로 조건과 근로자의 개괄적 신원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가?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안정적이라고 느끼는가? 임금 및 

이윤이 평생보장형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윤택한 생활수준에 기여하는가?

4) 공평성

- 이 연구가 공평성 측면에서 해당 분야의 특징을 평가하고 있는가? 임금의 

불평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었는가?

- 국내 및 해외의 노동 관련 기준 적용여부가 평가되고 있는가?  

- 특히 영세사업자와 같은 분야 내의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금융 분야를 

포함하여 서비스나 특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 있는가?

- 기회와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남녀 간 성적 차이가 분석되고 있는가?

5) 지속성

- 환경 및 문화적 자원에 대해 점차 제기되는 위협들이 평가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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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팀은 국내 및 국제 환경 기준이 해당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가?

- 분석 팀은 향후 실현가능한 분야팽창에 대해 전략적 환경평가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가? 

6) 권한

- 이 연구는 고용창출 및 새로운 사업기회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고 있는가?

- 근로자 임금에 대한 전망과 추세 그리고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가?

- 분석 팀은 새로이 창출된 직업의 질과 지속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E. 무역정책: 영향평가

- 분석 팀은 주요 무역정책 확인을 통해 영향평가를 완성하고 있는가?

- 시간, 인적자원 및 금융 자원이 영향평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 분석 팀은 영향평가에서 특정 맥락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하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가?

- 그러한 방법론은 유효한 자료와 함께 적용되고 있는가?

- 선택된 방법론은 정량 및 정성 분석 간 균형 있는 접근방식을 제공하는가?

- 선택된 방법론이 인적자원개발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방법론은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분석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가?

- 선택된 방법론은 무역과 인적자원개발 간 전달경로를 조정하는 기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가?

- 분석 팀은 정보 수집 및 입증과정에서 참여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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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요소들 가운데 다음의 측면들이 분석에서 고려되고 있는가?

서비스 접근의 영향

건강 및 교육의 영향

생활방식 및 문화의 영향

수입 및 불평등도의 영향

가계 예산 및 지출 패턴의 영향

식량안보 측면의 영향

환경 측면의 영향

- 분석 팀이 수요평가에 근거한 주요 정책적 제언을 이 분석에 포함하고 

있는가?

- 평가 팀은 수용능력의 차이와 기여자의 개입 여지를 파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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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MCC의 제약요인 분석(Constraint Analysis)

A. 금융부문

1) 은행 관련 지표 

해당국의 중앙은행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아래의 지표에 관한 최근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유사한 인구 수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은행시스템의 발전 정도의 수준을 판단한다.

- 금융기관 및 그 지점의 수: 이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금융시

장이 포화단계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금융기관의 총 자산 규모와 GDP에서의 비중: 이 지표가 높다는 것은 

은행시스템이 신뢰를 받고 있으며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금액과 그 비중: 높은 수치는 금융기관의 발전 정도

와 세계금융시장과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은행 관련 법규 분석: 해당 법규가 상위 법률과 잘 일치되고 있는지 

여부와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신용조회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은행활동을 촉진하고 투자프로젝트의 

선정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기록원(credit history bureau)

의 존재여부도 파악한다. 

- 은행 금융시장 분석: 보험, 마이크로 크레디트, 증권시장 등이 잠재적인 

능력에 비추어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해당 국민이 신용,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한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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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율

- 예금 및 대출 실질이자율: 과거 수년 간의 예금 및 실질이자율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판단한

다. 높은 대출이자율은 높은 금융비용을 의미하고 이는 높은 장기인플레

이션 예상률과 투자 대신에 소비를 초래한다. 

- 실질대출 이자율이 낮을 경우: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의 GDP 비중, 유동

성의 GDP 비중, 은행지불준비금 등 양적 지표를 분석하여 이들 지수가 

높을 경우 금융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들 지수가 낮다면 

기업의 크기나 수출에의 종사여부 등에 따른 대출 이자율 차이와 대출거

부율을 파악하여 그 이유가 수요 측면인지 공급 측면인지를 구분한다.

- 실질대출 이자율이 높을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고, 국가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기업이 대출 시 프리미엄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

장에 접근이 어려운지 또는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예대마진이 높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자금이 부족하여 예금률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3) 대출 관련 사항의 추세

- 은행시스템의 이윤 수익 및 자본화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다.

- 대출구조의 변화가 최근 발생하였는가 여부를 판단한다.

- 해외로부터의 송금액과 이것이 생산적인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가의 여부 

및 국내통화가 평가절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여 공식

금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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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의 장기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아 유동성

자본화 및 이윤의 건전성을 파악한다.

B. 자연자원

천연자원을 비롯한 국가의 부존자원에 대한 분석은 그 국가의 발전의 일부

를 설명할 수 있다. 위치, 크기, 무역경로에 대한 접근성, 토지의 질, 기후, 

수자원의 가용성, 질병의 발생률 등은 경제성장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국가의 지리적 위치 및 크기

- 해당국의 지리적 위치가 무역경로 특히 해상운송경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 Faye et al.(2004)에 의한 해당국의 운송비용지수(Transportation Costs 

Index)를 계산하여 상품수송의 상대적 용이성을 추정한다. 높은 지표는 

무역경로에 접근이 어렵다는 의미이며 이는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FOB와 CIF의 차이를 계산하여 운송비용을 계산할 수도 있다.

- 해당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어떤 국가들인지를 파악하고 이들 국가와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용이한지 어려운지를 판단한다. 만일 해당국의 무역

이 대부분 접근이 용이한 인접국과 이루어진다면 운송비용지수는 큰 의

미가 없을 수 있다. 해당국의 무역이 대부분 접근이 어렵거나 원거리의 

국가와 이루어진다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무역 형태로 개선할 기회

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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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적 요건

- 경작 가능한 국토면적과 인구구성이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작가능 면적이 작고 인구의 구성이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인구

밀도, 환경오염, 농업자원의 희소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해당국의 지형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빈번한 지진, 산사태 및 기타  

자연재해는 건설비용과 재정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투자의욕을 저하

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양조건도 도로시설의 감가

상각을 촉진하고 높은 유지 및 보수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되

어야 한다.

3) 기후조건 및 내수면 수자원

- 가뭄 및 홍수를 포함한 강수의 빈도, 양, 변동성을 파악한다.

- 곡물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리, 해충 및 질병 등의 발생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 국민 1인당 수자원 부존량과 사용량을 분석하여 현재 수자원의 과잉소비

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재나 향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

지 여부를 판단한다.

- 농업종사자 1인당 수자원사용량과 농업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와 비교하여 수자원의 사용이 농업생산성에 제약요인인

지를 판단한다.

4) 기후 관련 질병

- 해당국의 기후가 말라리아, 결핵, 황열병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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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하고 이를 인접국의 이러한 질병의 발생률과 비교한다.

- 이러한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방안들을 분석

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C. 인적자원의 부존

희소한 인적자원이 성장의 저해요인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연한에 

따른 보수의 차이, 실업률 및 직업교육 등을 분석한다.

1) 교육연한에 따른 보수

- 가계조사를 통한 자료를 활용하여 Mincer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연

한에 따른 보수의 차이를 분석한다.

- 교육연한에 따라 보수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학교 등록률을 

파악하여 이것이 높게 나타나면 해당국에서 인적자원은 성장의 저해요

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낮게 나타나면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실업의 분포

- 교육 수준별 실업률을 분석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계층과 높은 기술 수준

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면 이들 계층은 희소성

이 있음을 의미한다.

- 청년 계층과 최근에 교육을 받은 계층 및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면 이는 인적자원의 희소성이 아닌 취업기회의 부족이나 시장

경제가 요구하는 수준을 고등교육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 록 183  

3) 기업의 인식

- 노동참가율을 계산하여 이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한다. 

기업의 추가적 노동수요 및 기업의 노동의 질에 대한 인식도 비교한다. 

추가적인 노동수요가 높거나 질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은 인적자원의 

희소함을 의미한다.

- 종업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을 분석한다. 이 지표

가 높게 나타나면 이는 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D. 인프라스트럭처

1) 일반적 개관

- EBRD의 Transition Report나 세계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력, 철도, 

통신, 수도 및 하수도서비스의 접근성을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해당국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수준을 분석한다.

-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일반적 수준과 일인당 GDP와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해당국이 회귀선 위쪽에 위치하는지 또는 아래쪽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한다.

- 해당국의 인프라스트럭처의 현수준과 수년 전의 수준을 비교하여 개선이 

있었는지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파악한다.

- 세계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이 해당국의 전력, 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기망과 통신네트워크에 접속이 용이한지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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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 인프라

- 인구 1,000명당 전화 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비율, 인터넷 

접속 가능 인구 및 휴대전화 보유 비율 등을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하여 

통신 인프라가 적절히 발전되어 있는가를 파악한다.

- 통신 분야에 대한 사업주의 활동, 기술적 조건 및 면허 등의 요건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정보통신개발부 또는 유사한 정부기

구가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이들 조직이 실행가능한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이 분야의 이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의 유선전화, 무선전화, 

인터넷 서비스, 유선 및 공중파 TV회사 간의 비중을 분석한다. 또한 

이들 시장이 민영화되어 있는가의 여부와 시장점유율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통신 인프라와 일인당 GDP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해당국의 수준을 

파악한다.

3) 수도공급 인프라스트럭처

- 도시와 농촌의 상수도 및 하수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한다.

- 해당국의 정부나 독립기관에 의한 수도 및 수도서비스의 질에 대한 서베

이나 연구가 수행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 상하수도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개발전략을 분석하고 수도

공급네트워크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해당 기관이 운영 

및 보수비용을 보장할 수 있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 록 185  

조세, 투자 및 규제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한다.

4) 육상운송 인프라스트럭처

- World Economic Forum의 자료를 활용하여 육상운송 인프라의 수준과 

일인당 GDP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사한 국가와 비교한다.

- 100 당 몇 의 도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1 당 인구 수를 계산하여 

이를 유사한 국가와 비교한다.

- 세계은행이나 다른 기관에 의해 도로 및 도로유지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열악하거나 가장 열악한(poor or 

extremely poor) 상태의 도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면 도로에 대한 무관

심은 중요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로네트워크의 현재 자산가치와 적절한 

수준의 도로네트워크의 자산가치를 추정하여 비교한다.

-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감안한 차량운용비용과 도로사용자의 누적손실을 

계산하고 인구 10만 명당 도로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하여 다른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 도로네트워크의 확장과 기존 도로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금확보 방안

에 대한 정책연구가 수행되었는가를 파악한다. 가능한 경우 휘발유 가격

과 디젤유 가격을 비교 대상국과 비교하여 휘발유세가 이러한 자금의 

확보에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한다.

5)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 일반적인 에너지 인프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력공급 

인프라의 수준과 일인당 GDP에 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해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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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평가한다.

- 해당국의 에너지 공급원이 안정적인 수준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에너지

의 주요 공급원을 파악한다. 이들 에너지 가격의 과거 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가격전망을 실시한다.

- 세계은행의 기업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전기 공급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매출액에 있어서의 비중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 에너지 1단위당 GDP 규모를 계산하고 매출액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여 해당국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에너지 가격의 인상이 해당국 

기업의 경쟁력에 더 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 배전 및 송전과정에서의 손실이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의 주요 요인인지

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전 및 송전과정에서의 손실을 파악하여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한다.

- 에너지 분야 장비의 유지 보수 및 갱신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해당국 정부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기업의 발전기 보유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의 불안정적 공급이 기업활동

의 제약요인인가를 확인한다.

E. 혁신

1) 수출 물량 및 구성

- HS 4단위와 6단위 수준에서의 최근 수년 간의 수출상품의 수의 변화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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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4단위 수준의 상위 10개 수출품목을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는 

지를 확인한다. 새로운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혁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수출 상품의 수의 변화율을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이 변화율이 높다면 

비교 대상국에 비해 혁신 및 적응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2) 수출품의 고급화(Sophistication) 수준

- Rodnik(2006)에 의해 제시된 EXPY지수를 활용해 해당국 수출의 고급화 

수준과 생산성을 추정하고 이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3) 특허

- 해당국의 특허기관에 제출된 특허건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수년 간의 특허출원건수와 허가건수의 추세를 분석하고 내국인과 외국

인의 출허건수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하여 혁신

역량이 경제성장의 주요 제약요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4) 기업 차원에서의 혁신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Index를 활용하여 새로운 생산기술과 새로

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비율을 확인하여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또한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해당국에서 개선이 있었는지를 파악한다.

- R&D 투자의 매출액 대비 비중, 외국 파트너와 조인트벤처나 새로운 

라이선스 체결 등을 통해 해외 기술에의 국내 기업의 사용여부를 파악하

고 이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하여 혁신이 성장의 주요 제약요인인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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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거시적 위험

1) 경제성장

- 지난 10년간의 성장률과 인플레율을 추적하여 평균 성장률과 인플레율을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성장률의 변화 이유를 분석하고 성장률과 인플

레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2) 인플레이션

- 정부의 인플레이션 관련 성명이나 정책을 확인하고 국가 차원에서 인플

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해당국의 재정 

및 정치적 상황과 대외적 영향 측면에서의 이자율의 변화의 이유를 찾아낸다.

- 월별, 분기별 통화량과 인플레율의 상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인플레이션

이 통화적 측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통화적 측면이나 해외요인

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 인플레이션이 에너지나 기타 중요 수입품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

한다.

- 지난 수년 간의 인플레율을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3) 재정적자

- 지난 10년간의 재정적자 추세를 추적하여 이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재정적자의 규모가 작거나 재정흑자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문제의 소

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해당국의 IMF나 기타 대부기관들

과의 관계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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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 정부의 사회개발이나 조세정책 계획을 고려하여 장래에 재정적자

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대외적 지위

- 현재의 경상수지적자와 지난 수년 간의 경상수지적자의 추세를 파악하고 

경상수지적자의 GDP 비중을 계산하여 이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이 비중이 높다면 해당국이 소비에 치중하고 있으며 생산부문이 국내수

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무역 및 경상수지적자의 어느 정도가 해외 송금으로 해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지난 10년간 해당국 교역조건의 변화를 도표로 만들어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면 해당국 제품의 해외 경

쟁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재정수지, 공공부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에 관한 지난 10년에서 15년의 

추세를 그래프로 만들어 일반적인 동향을 파악한다.

- 지난 수년 간 공공부문의 대외부채 수준 및 추세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

다. 지난 10년에서 15년 동안의 effective financial maturity에 도달하는 

과정과 실효이자율의 동향을 분석한다.

- 해외 송금의 수준과 민간부문의 해외차입을 고려하여 경상수지적자를 

전망하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증가시킬 정도로 높게 

나타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장기 리스크프리미엄 평가(Moody’s의 Investors Services나 Fitch의 

IBCA)나 Adjusted Basic Margin, Risk Premium total percent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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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의 Risk Premium percentage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G.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1) 외국인직접투자

- 지난 수년 간의 FDI 총액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 기업활동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확인하고 기업인들이 규제상의 제약요

인을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기업인들이 특

정하여 언급한 요인들은 기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해당연도와 전년도 FDI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 그 비중 

및 추세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 지리적 사회적 정책적 문화적 교육적 및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FDI가 부진한 이유를 확인한다.

2) 기업활동 환경

- 세계은행의 Enterprise Survey Index와 Doing Business Index를 기초자

료로 사용한다.

- 많이 지적된 불만사항들을 해당 문항에 답한 기업의 수의 전체 설문참여

기업에 대한 비중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하여 어떤 불만사

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욱 심각한지를 판단한다.

- Doing Business의 순위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하고 지난 2년간 급속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관심이 필요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 허가취득 및 사업 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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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책과 납부세액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납부회수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조세를 통해 조달된 정부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금납부를 위한 준비와 서류작업 및 실제납부를 위해 투입된 

시간을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 고세율을 적용받는 징세 구간의 한계세율과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인지를 검토한다. 탈세 및 조세행정의 비공식성

에 대한 자료도 확인한다.

-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각종 조치 및 이에 

투입되는 재원과 시간을 검토하고 세금납부시스템이 단순화될 수 있는지

의 여부를 확인한다.

- 수입 수출의 규제를 제출 서류의 수와 투입시간을 비교 대상국과 비교

하여 이들 분야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 노동시장의 규제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채용 및 해고의 지수를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 부패의 정도를 비공식적 지불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 

대상국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 사법체제에 대한 신뢰성의 수준을 비교 대상국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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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PFI를 위한 정책영역별 OECD의 질문서

1. 투자정책(Investment policy)

1.1 투자와 투자자와 관련된 법과 규제 그리고 이들의 실행과 집행이 명료

하고, 투명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통해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제공하지 않도록) 정부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왔는가?

1.2 토지와 다른 재산의 시기적절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소유등록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왔는가?

1.3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을 위한 법과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가? 보호의 정도가 국내 및 외국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 

등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왔는가?

1.4 계약의 집행체계가 효과적이고,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적절한 비용에 폭 넓은 보호가 가능한 대체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가?

1.5 국제법에 합치되도록 재산권 수용 시 보상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가? 

1.6 투자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있어서 비차별성을 일반적 원칙으로 만들

고자 하는 조치들을 정부가 취해왔는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제

적인 투자와 관련되어 아직 남아 있는 차별적 규제를 투명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가? 자유로운 자본과 이윤의 국제적 이동에 영향

을 주는 제한과 이것이 국제적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검토해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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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투자정책과 관련된 정부당국은 투자의 촉진과 보호에 관한 국제적 

조약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가? 기존 국제조약

의 조항들이 투자에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투자와 관련된 국제협정에서 양허한 사항이 효과적

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가?

1.8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국제적인 중재수단

들을 비준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2. 투자 촉진 및 용이성 제고(Investment promotion and 

facilitation)

2.1 정부는 광범위하게 안정적인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는가? 이 전략 내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하는 데 정부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가?

2.2 정부는 투자진흥기관(IPA)을 설립하였는가? IPA의 구조, 임무, 법적 

지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가?

2.3 IPA의 자금조달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투자 촉진 차원에서 그 성과

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IPA의 성과를 관리하는 데 어떤 지표

들이 이용되고 있는가?

2.4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신규투자 비용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투자자들을 돕는 차원에서 IPA가 기존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관한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2.5 IPA는 투자자들과 대화를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IPA와 상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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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가?

2.6 투자 인센티브의 비용과 편익, 기간, 투명성,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기제(mechanism)들을 갖고 있는

가?

2.7 사업 간의 투자연계(특히 외국계 기업들과 현지기업 간의 투자연계)를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투자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2.8 정부는 (세계은행과 다른 정부 간의 단체들이 제시한 것과 같은) 투자 

촉진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 또는 지역적 계획을 

활용하고 있는가? IPA는 지역적 또는 국제적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가?

2.9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가?

3. 무역정책(Trade policy)

3.1 정부는 최근에 세관 및 국경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행정절차에 따르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3.2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무역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가? 투자자들 및 이해

관계자들과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해 상의하였는가?

3.3 정부가 시장 확대를 위한 국제무역협정과 WTO에 약속을 제공함으로

써 얼마만큼 활발하게 투자기회를 확대해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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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장의 왜곡과 관련된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특정 산업은 장려하

고 다른 특정 산업은 막는 무역정책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가?

3.5 무역정책이 어느 정도 재화와 용역의 투입비용을 올리고, 이를 통해 

경쟁가격으로 구매에 의존하는 산업에 투자를 억제하는가?

3.6 만약 한 국가의 무역정책이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제한적인 무역정책이 투자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서) 공공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체방법을 고려해왔

는가?

3.7 개발도상국들의 취약 분야(예를 들면, 수출금융, 수입보험)를 고려한 

조치를 통하여 무역정책이 얼마나 투자를 지원하고 유도하고 있는가?

4.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4.1 경쟁법과 그 적용이 명확하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인가? 경쟁당국

(competition authorities)은 투자자들이 경쟁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법과 규정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사용하

고 있는가? 

4.2 경쟁당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 정치적인 지지, 

독립성을 갖고 있는가?

4.3 공기업을 포함하여 투자를 제한하는 기존 기업(incumbent enterprises)

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은 어느 정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

하고 있는가?

4.4 경쟁당국은 다른 정책이 투자자들의 시장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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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경쟁당국과 다른 정부기관 사이에 어떠한 

대화 및 협력채널이 구축되어 있는가?

4.5 경쟁당국은 주기적으로 산업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투자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가?

4.6 민영화와 관련하여 경쟁당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장독점조항(market 

exclusivity clause) 불허와 같이 투자기회를 고려하여 경쟁문제가 다

루어지고 있는가?

4.7 경쟁당국은 국제적 인수합병과 같은 국제적 경재이슈들과 관련하여 

투자환경을 고려하며 다른 국가의 관계 당국과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가?

5. 조세정책(Tax policy)

5.1 정부는 일반적인 발전목표와 투자 촉진 전략에 부응하는 조세부담 

수준을 평가해왔는가? 그 수준은 실제 조세부담과 일치하는가?

5.2 법적 규정, 세금(회피) 계획, 법 준수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윤에 

대한 평균적인 조세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5.3 기업체에 부과되는 조세부담은 정책목표와 조세시스템의 목표를 참고

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인가?

5.4 만약 투자자들을 위한 조건과 시장 특성이 약하다면, 정부는 조세정책

만을 가지고 우호적인 투자결정을 유도하는 정책의 한계를 평가하여 

왔는가?

5.5 기업수익에 따른 조세부담이 회사의 크기, 나이, 소유구조, 산업부문과 

위치에 따라 다른 경우, 이러한 차이들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조세제

도가 국내 및 해외투자자 모두에게 중립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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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법인세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 손익의 일반적인 정의(예를 들면, 포괄손

익)에 부합하는가? 조세규정이 일반적인 국제규범과 부합하는가?

5.7 투자자들에 대한 특수한 목표를 가진(targeted) 세금 인센티브가 의도

치 않은 세금(회피) 계획을 창출해내었는가? 특수한 목표를 가진 세금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비용 대비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회요인들과 문제

점들이 평가되고 있는가?

5.8 세금지출 계좌가 보고되고 예산절차를 알리고 관리하는 데 일몰규정

(sunset clause)이 사용되고 있는가?

5.9 조세정책과 세무행정 관계자들은 다른 국가의 상대방과 조세협약 네트

워크를 확장시키고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조세회피 전략에 대응할 

때 협력하고 있는가?

6.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6.1 전반적인 경제의 성과를 높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장려하는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왔는가?

6.2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주주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가?

6.3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적 보상을 위해 어떠한 절차들과 

제도적 구조들이 존재하는가? 그것들이 그러한 권리침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기업 내부자와 통제권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져왔는가? 

6.4 주주들이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와 제도

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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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기업들이 (소유와 관리구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자료 공개에 대한 시장

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6.6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이사회가 전략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경영을 효

율적으로 감독하며, 회사와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어떠한 방법

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그 체계는 또한 법 또는 상호합의에 의한 주주

들의 권리를 인정하는가? 그 체계는 부(wealth), 일자리,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창출함에 있어서 기업과 주주들의 활발한 

협력을 장려하는가?

6.7 민간부문의 좋은 기업지배구조 문화를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

떠한 자발적 계획과 훈련들이 행해져왔으며,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행해져야 하는가?

6.8 기업지배구조 체계가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과 반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그 

결과는 공개되었는가?

6.9 공기업(SOEs)의 소유구조는 공정한 경쟁의 장, 경쟁적인 시장조건, 

독립적인 규제를 보장하고 있는가? 국가가 공기업의 실제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들이 정치적 압력의 전달자에서 벗어나 효율적으

로 그들의 전략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떠한 절차들이 있는가? 공기업들은 어떻게 정부, 국민, (주주들이 

존재한다면) 주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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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책임 있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Policies for promoting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7.1 정부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기업부문에 있어서의 책임과 역할

을 명확히 구분하여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정부는 (예를 들면, 

인권, 환경보호, 노동관계 그리고 재무적인 책임에 관해 효율적으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7.2 정부는 투자자들과 책임 있는 기업활동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

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왔는가? 정부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7.3 정부는 기업들이 그들의 기업활동에 관해 재무적으로나 비재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틀을 가지고 있는가? 이 틀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자들과 주주들의 필요에 맞는 관행들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충분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7.4 정부는 기업들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7.5 정부는 어떻게 파트너십(예를 들면,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함에 따르는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참여하는 것)이나 행사(예를 

들면, 고객과 대중에게 책임 있는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개선하는 

것)를 통해 책임 있는 기업활동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돕고 있는가?

7.6 정부는 국제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활동의 개념과 원칙을 촉진하기 

위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LO 다국적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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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cial Policies)과 UN 세계협약(Global Compact)과 같은 정부 

간 협력에 참여해왔는가?

8. 인적자원개발

8.1 정부는 전반적인 개발과 투자전략 그리고 그 실행 능력에 맞는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인적자원개발(HRD) 정책의 틀을 확립하였는가? HRD 

정책의 틀은 경제의 발전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

해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8.2 정부는 인적자산이 투자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기초교육에 대한 참여

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가?

8.3 개인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는 

충분한가? 해외에서 공부를 마친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포함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는가?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미래에 

필요한 노동 기술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사용되는가?

8.4 정부는 훈련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장려하며 그 효과성과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해왔는가?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공하

는 것을 장려하고 정부와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

고 있는가?

8.5 정부는 세계적인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일관성 있는 전략을 갖고 

있고, 공중보건을 개선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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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가?

8.6 핵심적인 노동 기준을 권장하고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

이 사용되고 있는가?

8.7 노동시장의 규제는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과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가? 사회적 목표, 경쟁력 있는 노동력, 기업들의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간에 균형을 잡는 정책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가?

8.8 법률과 규제가 숙련된 노동자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가? 노동자들이 투자하는 기업들에 배치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비자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져왔는가?

8.9 기업들이 투자기회를 더 잘 활용하도록 대규모 고용조정과 (간접적으

로) 투자환경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들을 정부가 갖고 있는가? 이 제

도하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변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용조정과 관련된 전환비용을 낮추는 데 기업에게 어떠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가?

8.10 노동시장 규제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고 기업들이 그들의 기업운

영과 투자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가?

9. 인프라와 금융부문의 발전

9.1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절차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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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가?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중앙정부는 지방 및 

지역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출과 

관련되어 정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인프라 투자를 감시하는 규제기관과 인프라 투자를 하는 기업의 운영

이 부당한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

9.2 인프라 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 대해 투명성의 원칙

과 절차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계약조항과 조건의 일방적인 변화로부

터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투자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고, 투자자와의 계약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를 지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왔는가?

9.3 통신 부분에서, 정부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과 사업자들 

간 경쟁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가? 통신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적절한 

가격에 의존하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통신가격 

책정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부가 평가하고 있는가?

9.4 정부는 이용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전력

에 투자하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였는가? 많은 이용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기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가? 

그와 같은 프로그램은 시기적절하고 명확한 성과목표를 갖고 있는가?

9.5 현존하는 교통 인프라의 유지나 새로운 교통시설의 개발에 관한 결정

을 알리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절차들을 갖고 있는가? 투자자의 필요 

및 서로 다른 교통 수단 간의 관계를 감안하여 각각의 교통수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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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들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가?

9.6 정부는 발전목표를 뒷받침하는 수자원(water)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평가해왔는가? 수자원 관리, 공급, 인프라를 위한 금융지원과 관련하

여 민간부문이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가?

9.7 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돕는 (규제 테두리의 질을 포함한) 금융부

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절차를 사용하고 있는가? 

(해외 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장애물을 포함하여) 금융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에서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 왔는가?

9.8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규제가 있는가? 이 

권리들은 적절하게 균형 잡혀 있는가? 재산이 담보로 이용되는 것을 

뒷받침하고 외부에서 신용을 얻어내도록 하기 위한 재산 등록절차가 

있는가?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개선하

며, 그럼으로써 또한 투자환경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데이터 보호와 

신용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법들이 제정되었는가?

10.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10.1 정부는 전반적인 발전과 투자를 위한 전략에 부응하는 일관성 있고 

방대한 규제개혁의 틀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는가?

10.2 일관성 있고 투명한 규제의 적용과 규제품질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부주체 간의 규제개혁을 관리하고 조정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

10.3 규제영향평가는 경제규제가 투자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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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가? 그와 같은 평가의 결과는 공개되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10.4 (사전 통보를 포함하여) 규제품질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투자환경

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민간과의 협의 절차와 방법이 수립되었는

가? 그 협의의 방법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고 있는가?

10.5 투자자들의 행정적 부담이 어떻게 측정되고 수량화되고 있는가? (투

자자들에한 부담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확인하고 줄이

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들이 있는가? 행정의 간소화, 품질 높은 서비

스, 투명성, 책임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 및 통신 기술이 얼마나 

널리 사용되고 있는가?

10.6 국제적인 부패방지 및 정직성 기준이 어느 정도 법률과 규제에 적용되

고 있는가? 정직성을 장려하고, 그로 인해 불확실성을 줄이며, 모든 

투자자들의 사업여건을 개선시킴은 물론, 뇌물 등 부패와 싸우기 위한 

차원에서 형사법, 행정법, 민법은 효과적인 입법적 규제적 틀을 제공

하고 있는가?

10.7 부패방지를 위한 법과 규정의 적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공무

원들에 대한 윤리규정이 투명하게 마련되고 있는가? 공무원들이 그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시민사회단체들과 미디어들이 공무원의 의무이행 여부를 조

사할 자유를 갖고 있는가? 내부고발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0.8 부패방지와 정직성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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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부정부패와 싸우고 공공부문의 정직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계획에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가? 반부패협정이 시기적절하고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는가? 

이 방법들은 그와 같은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부정부패방지법의 적용

과 집행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가?



Executive
Summary

Aids, such as UN's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has been 
focused on Basic Human Needs(BHN);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reduce child mortality, improve maternal health,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Such efforts were successful 
in fund raising. However there are consensus that the ultimate goal of aids, 
i.e. poverty reduction through self-generating growth, is hard to be achieved 
because most of the previous aids were emphasizing social aspects.

Seoul Development Consensus which was adopted in 2010 G20 Summit, 
emphasized ‘development effectiveness’ beyond aid effectiveness. Catalytic 
role of aid in inducing investment and production activities of private sector 
rather than direct physical delivery of aid is regarded as more important 
in this consensus. It confirms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specific 
situation and diverse development path need to be developed, rather than 
unilateral policy recommendations, such as Washington Consensus. Policy 
space of each country should be valued for successful development 
cooperations. Major principles of Paris Declaration, such as ownership 
and harmonization, also emphasize these aspects.

The most important area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eoul 
Development Consensus is Aid for Trade(AfT). OECD and WTO also 
regard AfT as the key area of aid. The scope of AfT has been broadened 
in recent years. It covers production capacity building and economic 
infrastructure. The AfT initiativ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related outcomes in recent years. AfT should help developing countries 
build supply-side capacity and trade-related infrastructure to help them 

Major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Aid for Trade 

In Soo Kang, Yoocheul Song, and Jin Soo Yoo 



benefit from trade agreements and, more broadly, to enhance the contribution 
of trade to development. The AfT initiative recognizes that current trade 
negotiations need to be complemented by stronger domestic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already 
receive assistance under the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 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DCs, and this guide can be used to inform and 
update the Diagnostic Trade Integration Studies under the Integrated 
Framework.

This paper introduces the key issues of AfT and explains the current 
situations. Major reasons for failure of trade reform through AfT, such 
as inconsistent macroeconomic policies, wrong targeting, credibility, are 
also explained. Compatible policies(such as tax reforms) and complementary 
policies for AfT effectiveness are carefully examined. Based upon these 
considerations, analytic tools for diagnostics(such as Trade Needs Assessment 
of UNDP and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are explained in detail. 
In these assessment survey methods for interest group, benchmarking 
method, DTIS, and value chain analysis are used. Growth Diagnostics are 
generally used to determine policy priorities. All these methods are 
primarily used for the aid receiving LDCs’ development strategies. 
However, without clear understanding of LDCs situation, it is hard to 
expect aid effectiveness. 

Trade has indirect effects on growth through productivity and investment, 
rather than direct effects.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PFI) is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dialogue which regulates investment and aid. 
The contents of PFI are also explained in this paper.

Based on these this research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Korea needs to develop a specific strategy for AfT and make AfT as 
comparative advantage area in aid, Mini-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selected countries, focused on trade and investment, needs to be made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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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ODA 기초연구 11-04

11-14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 노한균

ODA 기초연구 11-05

11-1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 김철희

11-1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

11-17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 

이창재ㆍ정재완ㆍ방호경

11-18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 

노수연ㆍ곽주영

11-19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김정곤ㆍ금혜윤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평가(2001~10년) / 

홍익표ㆍ이종운ㆍ김지연ㆍ양문수ㆍ이찬우ㆍ임수호ㆍ방호경

11-21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 고희채ㆍ이보람ㆍ오민아

11-22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 박월라ㆍ최의현

11-23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김부용ㆍ오종혁

11-24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 

정지현·이혁구

11-25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 이상훈

11-26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 정지현

 전략지역심층연구 11-01

11-27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ㆍ임정성ㆍ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02

11-28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 방안 / 이순철ㆍ이영일

 전략지역심층연구 11-03

11-29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ㆍ은기수ㆍ박  건ㆍ장원봉ㆍ유성용ㆍ정혜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4

11-30 한ㆍ인도 그린에너지 산업 협력방안 / 김현제ㆍ조상민ㆍ박찬국

 전략지역심층연구 11-05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웅ㆍ최호상ㆍ정무섭ㆍ서대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11-32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ㆍ박나리ㆍ유현석ㆍ김형종ㆍ이동윤

 전략지역심층연구 11-07

11-33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흥국ㆍ윤진표ㆍ이한우ㆍ최경희ㆍ김동엽

 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11-34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ㆍ신민금ㆍ김홍구ㆍ조영희ㆍ이요한 

 전략지역심층연구 11-09

11-35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ㆍ박나리ㆍ김형준ㆍ홍석준ㆍ원순구ㆍ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11-36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ㆍ강인수ㆍ송유철ㆍ한홍렬

 전략지역심층연구 11-11

11-37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ㆍ강대창ㆍ김유미ㆍ박나리ㆍ장준영ㆍ최재현ㆍ우꼬레

 전략지역심층연구 11-12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ㆍ김석환ㆍ정세진ㆍ박정호ㆍ박병인ㆍ나희승

 전략지역심층연구 11-13

11-39 한ㆍ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ㆍ김안국ㆍ김영진ㆍ김일겸ㆍ성동기ㆍ홍미희ㆍ이시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11-40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의 특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ㆍ주진홍ㆍ강명구ㆍ김영식ㆍ오영일ㆍ이상준



 전략지역심층연구 11-15

11-41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 / 

이재영ㆍ이시영ㆍ이평래ㆍ윤익중ㆍAvirmed S. 

 전략지역심층연구 11-16

11-4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인도

 전략지역심층연구 11-17

11-4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동남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18

11-4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동남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19

11-4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앙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20

11-4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Ⅴ

중앙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21

11-4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Ⅵ

몽골, 터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8

11-48 브라질의‘파워외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 김원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9

11-49 중남미의 기술지도와 한-중남미 기술협력전략 / 김종섭⋅박민경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0

11-50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 서정민ㆍ인남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1

11-51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 이희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3

11-52 한ㆍ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 방안 연구 / 

허재준ㆍ염지환ㆍ김봉훈ㆍ이건준ㆍ김상식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4

11-53 과테말라 자원ㆍ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의 수거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정우현ㆍ추장민ㆍ한동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5

11-54 중동ㆍ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ㆍ

튀니지ㆍ리비아를 중심으로  / 홍현표ㆍ장홍석ㆍ안재현ㆍ한덕훈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6

11-55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박지형ㆍ성현곤ㆍ황보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7

11-56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 방안 연구 / 

오삼교ㆍ이남섭ㆍ최윤국ㆍ홍욱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8

11-57 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김창민⋅주종택⋅최진숙⋅강정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9

11-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 

정경원⋅조희문⋅문남권⋅유동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0

11-59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 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1

11-60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 

김영철⋅임두빈⋅김우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2

11-6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 

조성권⋅주미영⋅박상현⋅하상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3

11-62 최근 MENA 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 

문정인ㆍ이광열ㆍ고아름ㆍ김현규ㆍ김진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4

11-63 한국과 중동ㆍ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 

조홍식ㆍ신동찬ㆍ이유봉ㆍ황형준ㆍ조정익ㆍ정대원ㆍ강형석ㆍ김  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5

11-64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 이충열ㆍ이영수ㆍ제상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6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 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 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 김정숙ㆍ김양주ㆍ임기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7

11-66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 

황병하ㆍ김강석ㆍ김선하ㆍ김화선ㆍ최지원

10-01 한ㆍ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 정  철ㆍ성한경ㆍ이철원ㆍ오태현

10-0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ㆍ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ㆍ이시영

10-03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 장용준ㆍ남호선

10-04 신아시아 시대의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 

이재영ㆍ이시영ㆍ두게르 간바타르

10-05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참여방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윤성학

10-06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ㆍ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 

손기태ㆍ백유진ㆍ김민희

10-07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 정지원ㆍ박수경

10-08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 박영호ㆍ허윤선

10-09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 한바란ㆍ김민희

1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 권  율ㆍ박수경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 ㆍ 콩고(DRC) ㆍ 남아공 ㆍ 에티오피아 / 박영호ㆍ김민희ㆍ전혜린

10-12 아시아 ㆍ 태평양 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

김한성ㆍ금혜윤

10-13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 김태윤ㆍ이재호

10-14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 여지나

10-15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 강준구

10-16 GTI(Greater Tuman Initiatives)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 

조명철ㆍ김지연

￭ 2010년



10-1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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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차별화된 개발협력정

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 국제경제연구소에서는 개도권 경제와의 협력기반 확

대 차원에서 무역, 투자, ODA를 연계한 성장기반 확충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역점을 둔 우리나라의 ODA 정책방향

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이번 ODA 연구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Major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Aid for Trade 

In Soo Kang, Yoocheul Song, and Jin Soo Yoo 

 본 연구는 무역 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의 국제적 현황과 핵심 이슈를 

소개하고 AfT를 통한 무역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요인

들과 AfT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로 되는 제반 정책을 검토하였다. 성공적

인 AfT를 위해 UNCTAD, UNDP, WTO 등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만든 무

역수요평가(Trade Needs Assessment) 지침서의 주요 방법론과 정책의 우

선순위를 정하는 진단방법론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수원국이 자체 진단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

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공여국의 원

조가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국가별 지원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또한 AfT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국제적 논

의내용 중 가장 중요한 투자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PFI)를 소개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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